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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정정책 동향*1)

1.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

□ 정부는 상반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재정 집행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환율 불안정 등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

라 재정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함

○ 상반기 재정 집행률 : (2010년) 61.0%, (2011년) 56.8%

○ 정부는 11월부터 재정 집행 상시점검체제를 가동, 실무회의 등 ｢재정관리점검회의｣
를 강화하고 부처합동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여 집행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할 계획

□ 기획재정부는 금년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

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여, 10월 26일 결과 발표

○ 22개 부처, 총 254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정상추진 167건, 개선 필요 87건 (감축 17

건, 사업방식 변경 45건, 폐지 25건)

－ 254개 사업 선정기준 :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중 보조사업 선별(’11년 예산 5.9조원)

○ 2012년 예산안 편성시 동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 필요 87개 사업은 2011년 

대비 △1,268억원 삭감(△10.3%)하였음

－국토부 화물차 개조 등 25개 사업폐지·통폐합(△438억원, △14.8%)

－행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7개 사업 감축(△696억원, △21.3%)

－산림청 숲가꾸기 등 45개 사업방식 변경(△134억원, △2.2%)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hspark@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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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 ’11 ’12안 증감 증가율

합 계 87 12,364 11,096 △1,268 △10.3

○ 폐지

소 계 25 2,953 2,515 △438 △14.8

즉시 폐지 9 103 - △103 △100.0

단계적 폐지 7 245 112 △133 △53.5

통폐합 9 2,605 2,403 △202 △7.8

○ 조건부

   존치

소 계 62 9,411 8,581 △830 △8.8

단계적 감축 17 3,270 2,574 △696 △21.3

사업방식변경 45 6,141 6,007 △134 △2.2

<표 1-Ⅰ-1>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
(단위: 개, 억원, %)

○ 이에 따라 2012년 국고 보조금 총액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낮은 3.7% 증가에 그

치고, 보조사업 수도 1,989개로 금년 대비 64개 감소하였음

’10년 ’11년 ’12년(안)

▪ 보조금 총계(조원) 42.7 43.7 45.3

▪ 보조사업 수(개) 2,081 2,053 1,989

2.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 (국세세입 예산안) 9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

○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205.9조원(2011년 전망 192.8조원 대비 +13.1조원) 

－ 2011년 국세수입은 192.8조원(2011년 예산 187.6조원 대비 +5.2조원) 전망

○ 경상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증가, 민간소비 증가 

및 임투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개정 효과로 6.8%(13.1조원) 증가

○ 2013년 이후 국세수입은 8%대의 증가율을 보여 2015년 조세부담률은 19.7% 수준으

로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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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1~2015년 기간 중 7%대의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세입구조에서 누진적

인 탄성치 효과가 발생하며,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비과세·감면 정

비, 과표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이 반영된 결과

세   목
2011년 2012년

예산

2011예산 대비 2011전망 대비

예산 전망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1,876,361 1,928,405 2,059,250 182,889 (9.7) 130,844 (6.8) 

○ 소득세 400,379 423,410 460,299 59,920 (15.0) 36,889 (8.7) 

  ∙ 근로소득세 164,983 189,275 205,695 40,712 (24.7) 16,420 (8.7) 

  ∙ 종합소득세 64,293 78,820 86,596 22,303 (34.7) 7,776 (9.9) 

  ∙ 양도소득세 86,977 70,214 74,936 △12,041 (△13.8) 4,722 (6.7) 

○ 법인세 413,001 441,825 444,578 31,577 (7.6) 2,753 (0.6) 

○ 상속증여세 30,921 33,928 36,861 5,940 (19.2) 2,933 (8.6) 

○ 부가가치세 529,373 521,006 568,039 38,667 (7.3) 47,033 (9.0) 

○ 개별소비세 50,124 53,196 60,377 10,253 (20.5) 7,181 (13.5) 

○ 증권거래세 39,207 40,771 42,480 3,273 (8.3) 1,709 (4.2) 

○ 인지세 5,324 6,404 6,108 784 (14.7) △296 (△4.6) 

○ 과년도수입 45,303 42,488 44,437 △866 (△1.9) 1,949 (4.6) 

◇ 교통에너지환경세 123,668 111,155 136,863 13,195 (10.7) 25,708 (23.1) 

◇ 관세 113,657 121,567 116,061 2,404 (2.1) △5,506 (△4.5) 

◇ 교육세 46,018 41,698 47,696 1,678 (3.6) 5,998 (14.4) 

◇ 종합부동산세 10,681 10,870 10,631 △50 (△0.5) △239 (△2.2) 

◇ 주세 26,465 26,476 29,481 3,016 (11.4) 3,005 (11.3) 

◇ 농어촌특별세 42,240 53,611 55,339 13,099 (31.0) 1,728 (3.2) 

<표 1-Ⅰ-2> 2012년 세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국세수입 177.7 192.8 205.9 224.2 242.6 262.3

(증가율) (8.5) (6.8) (8.9) (8.2) (8.1)

∙ 지방세수입 49.2 52.5 56.6 60.9 65.3 70.0

∙ 실질성장률 6.2 4.5 4.5 4.5 4.5 4.5

(경상성장률) (10.1) (8.2) (7.6) (7.6) (7.3) (7.1)

<조세부담률> 19.3 19.3 19.2 19.4 19.5 19.7

<표 1-Ⅰ-3> 중기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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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예산서) 9월 30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의 첨

부서류로서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

○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등으로 2010년도부터 하향 안

정되는 추세

구  분 2008 (실적) 2009(실적) 2010(실적) 2011(잠정) 2012(전망)

○ 국세감면액(A) 287,827 310,621 299,997 306,194 319,871

○ 국세수입총액(B)  1,673,060 1,645,407 1,777,184 1,928,405 2,059,250

○ 국세감면율*(A/A+B) 14.7% 15.8% 14.4% 13.7% 13.4%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3.6% 14.0% 14.8% 15.5% 15.1%

<표 1-Ⅰ-4>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억원)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2011년 국세감면액은 30조 6,194억원으로 2010년도 29조 9,997억원 대비 6,197억원

(2.1%)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13.7%로 잠정 집계

－주요 증가요인 : 임시투자세액공제(+9,561억원), R&D비용세액공제(+4,535억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997억원) 등

－주요 감소요인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4,202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4,1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938억원) 등

○ 2012년 국세감면 전망액은 31조 9,871억원으로 2011년도 30조 6,194억원 대비 1조 

3,677억원(4.5%)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13.4%로 추정

－주요 증가요인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3,904억원), R&D비용세액공제(+2,888억

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2,431억원),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예정(+2,300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97억원),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2,017억원) 등

－주요 감소요인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9,817억원), 바이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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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제 폐지 예정(△1,691억원) 등

□ (정부예산안) 정부는 9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 국회에 2012년 예산(안)을 

제출

○ 2012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 지출규모 326.1조원, 5.5% 증가

－ 2012년 예산(안)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면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어 ‘일

자리 예산’으로 편성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2년 재정지출 증가율(5.5%)을 재정수입 증가율(9.5%)보

다 4.0%p 낮게 편성

－내년도 재정지출은 금년 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 재정수입은 금년 대비 9.5% 

증가한 344.1조원 수준

－재정수지(GDP 대비)는 △1.0%로 2011년(△2.0%) 대비 1.0%p 개선되고, 국가채무

(GDP 대비)도 32.8%로 2011년(35.1%)보다 2.3%p 감소

2011예산 2012(안)증가율 증가율

 ◇ 총 지 출 309.1조원 5.5% 326.1조원 5.5%

 ◇ 총 수 입 314.4조원 8.1% 344.1조원 9.5%

○ 2012년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고, 아울러 서민·중산층을 위

한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미래대비 투자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

조 정립

∙ 4대 핵심 일자리 확충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0.2조

원), 3단계(재학 - 구직 - 취업) 고졸자 취업지원(0.5 → 0.6조원), 문화·관

광·글로벌 일자리 확충(0.1 → 0.2조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6.7 →

17.5만명)

∙ 일할 여건 및 능력 제고 : 122만명 저임금 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 근무하는 최

저임금 120% 이하)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670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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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2011년 20.8 → 2012안 25.2조원, +4.4조원, 21.0% 증)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하여, 서민·중산층 위

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 경제활력·미래대비 투자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2011년 56.4 → 2012안 61.0조원, +4.5조원, 8.1% 증)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기반 확대로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가

능성에 대비

－녹색성장, 인적자원 개발 투자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9월 30일 국회에 2012년 예산(안)과 함께 ｢2011~2015년 국

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

○ 재정수지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GDP 대비)는 2013년 금융위

기 이전 수준 회복·2014년 이후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 관리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감안시,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겨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할 필요

－중기 재정총량 관리 목표

∙ 성장률 전망 : 2011~2015년 4.5% 수준 

∙ 총수입·총지출 : 총수입은 연평균 7.2%, 총지출은 4.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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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지 : 관리대상수지는 2013년에 흑자(GDP 대비 0% 수준) 전환, 2014년 이

후 소폭 흑자기조 유지(2015년 GDP 대비 0.3%)

∙ 국가채무 : 2013년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14년 이후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

○ 중기 재원배분방향

－서민생활 안정 : 일자리 창출, 보육·교육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원

－미래대비 투자 : 녹색성장,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개발 등 우리 경제의 성장 기

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 지속 지원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 자연재해 예방,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 및 공적개발

원조 등 국격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중기재정계획 달성을 위해, 재정준칙의 적용을 강화하고,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 효

율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

－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노력

－성과 미흡사업 예산 삭감, 유사·중복사업 정비, 예산급증·낭비 우려 분야에 대

한 제도개선 등 지출효율화 추진 

－아울러, 재정통계 개편, 장기재정전망 등 재정관리시스템 정비 

□ (성과계획서) 정부는 9월 30일 국회에 2012년 예산(안)과 함께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제출

○ 2012년도 성과계획서 제출 대상은 49개 정부부처로 전년에 비해 특임장관실과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추가되었음

－ 49개 부처의 성과목표체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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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주)

성과지표 성과지표

189 479 694 2,156 5,068

주: 일반재정(1,673개), 정보화(243개), R&D(240개)

○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

라, 각 부처가 사업수행 실적, 성과달성 여부 등을 토대로 작성하는 성과보고서 및 재

정사업 자율평가보고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예정

□ (2012년 예산집행) 정부는 12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도 재

정 조기집행 방침을 발표

○ 내년도 재정은 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상반기 중 60% 내외를 집행하고 경

기상황에 따라 신축 대응

－상반기 재정집행률(%) : (2004~2008년) 54.6% (2009년) 64.8% (2010년) 61.0% 

(2011년) 56.8%

○ 일자리, SOC, 환경투자 등 주요 예산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며, 공기업 선

투자도 유도

3. 최근 재정상황

□ 지난 9월까지 집행된 재정상황을 종합해 보면, 세입은 세입을 크게 초과달성했던 지난

해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출진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나 재정적자 규모

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

○ 재정수입의 경우 9월까지의 누적진도율이 80.2%로 세입예산 목표를 8.7조원이나 초

과달성했던 지난해(79.8%)보다 높고 지난 5년평균(78.5%)보다도 높아 금년에도 전

년에 이어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지출은 9월 누적진도율이 75.7%로 상반기 조기집행을 강조했던 지난해(76.5%)

보다 낮은 것은 물론 지난 5년평균(77.1%)보다도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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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9월까지의 누적 관리대상수지는 8.3조원 적자로 적자규모가 전년(16.5조원 적

자)의 절반수준에 그쳐, 금년도 적자목표 25조원보다 훨씬 작은 적자를 시현할 것으

로 전망됨 

수입 지출 및 순융자  통합
재정
수지 

관리
대상
수지소계

경상
수입

자본
수입

소계
경상
지출

자본
지출

순융자

2004년 178,760 177,432 1,329 173,538 145,148 26,992 1,398 5,222 -3,959 

2005년 191,488 190,206 1,281 186,398 158,721 24,649 3,028 5,090 -6,521 

2006년 209,573 208,091 1,482 205,928 173,688 26,493 5,746 3,646 -10,784 

2007년 243,633 241,693 1,940 209,810 169,658 33,045 7,107 33,823 3,577 

2008년 250,713 248,809 1,904 238,834 196,879 36,475 5,480 11,880 -15,631 

2009년 255,252 252,720 2,532 272,873 209,689 45,134 18,049 -17,620 -43,250

2010년 270,923 268,540 2,383 254,231 216,937 34,209 3,084 16,692 -13,015 

2

0

1

1

년

본예산 284,812 281,065 3,747 279,513 238,689 36,240 4,585 5,299 -25,000 

1월 32,936 32,807 129 27,300 24,333 2,573 394 5,636 3,795 

2월 47,653 47,392 261 48,746 41,156 6,043 1,548 -1,094 -4,852 

3월 78,692 78,298 394 83,125 71,205 10,004 1,917 -4,433 -13,286 

4월 103,561 103,032 530 106,821 90,917 13,258 2,646 -3,259 -14,832 

5월 136,321 135,073 1,247 127,525 108,702 16,419 2,405 8,795 -5,501 

6월 154,325 152,845 1,480 156,670 133,171 20,986 2,513 -2,345 -19,194 

7월 180,680 179,115 1,565 173,251 148,556 22,146 2,549 7,430 -11,873 

8월 204,594 202,921 1,673 189,370 163,260 23,532 2,577 15,224 -6,385 

9월 228,495 226,742 1,752 211,706 184,426 25,490 1,790 16,789 -8,272 

9월까지의 

누적진도비
80.2% 80.7% 46.8% 75.7% 77.3% 70.3% 39.0% - -

(전년도) (79.8%) (80.1%) (54.5%) (76.5%) (81.2%) (57.2%) (57.7%) - -

(5년 평균) (78.5%) (78.6%) (77.3%) (77.1%) (79.7%) (67.4%) (67.7%) - -

<표 1-Ⅰ-5> 통합재정 추이(월별 누계 기준)
(단위: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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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슈 및 분석

1. 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험*2)

가. 재정위험과 공적신용보증

□ 효과적인 재정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직접채무뿐 아니라 그 규모가 주변 여건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는 우발채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우발채무의 대표적인 예가 공적신용보

증임

□ 재정위험의 유형은 명시적이냐 암묵적이냐, 그리고 직접적이냐 우발적이냐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명시적이냐 암묵적이냐는 재정의 범주에 속하느냐의 여부가 관건

○ 직접·간접은 재정부담의 발생이 상황에 의존하느냐 여부가 관건

직접채무 우발채무

명시적

채무

< 확정채무 >

- 국가채무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차입금 및 채권

발행

- 보증채무 

- 신용보증 : 정부출연 신용보증기금 

- 기타 : BTO 등 민자투자

< 미확정채무 >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관련 부채 

- 기타 BTL 등 민자투자 관련 채무

암묵적

채무
-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관련 부채 

- 공기업 채무

- 중앙은행 채무 : 통안증권

- 예금보험 : 공적자금

- 남북경협 및 통일비용

<표 1-Ⅱ-1> Polackova(1998)에 따른 우리나라 재정위험의 분류 

출처: 박형수 외(2007)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hsong@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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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험 측정

□ 공적 신용보증의 재정위험 측정

○ 정부가 공적신용보증기금에 투입해야 할 출연금의 기댓값을 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

험으로 측정

□ 출연금 결정모형을 활용한 재정위험 측정

○ 홍범교·박기백·전택승(2003)과 박형수 외(2007)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음

－가정 1: 보증료수입( )과 대위변제금액()은 각각 보증규모의 함수이다. 단순

화해서 보증규모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   ,    , 여기서 는 보증료율, 는 대위변제율

－가정 2: 신용공급은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한다.   


.

－            로부터 다음의 이론 출연금( )식이 얻어짐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t기의 기금재산,  : 보증규모(보증잔액),  : 재산운용수익률,  :재산

운용외 수입으로 보증료수입( ), 이론 출연금( ) 등,  : 발생한 비용이며 주로 

대위변제금액( )과 기금관리비( )로 구성됨

－는 이론 출연금이며 여기에서 금융기관 출연금을 제외하면 정부 출연금이 됨

－대위변제율이 클수록, 적정운용배수율이 작을수록, 보증료율이 적을수록, 재산운

용수익률이 낮을수록, 관리비가 클수록 필요한 출연금 규모는 커짐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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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개 공적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 측정

□ 5개 공적신용보증기금의 베이스라인 전망

① 기술신용보증기금 

□ ’11∼’1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보증잔액 증가율 4.6%: 최근 5년간 증가율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운용배수 7.5: 최근 5년(‘06∼’10)간 평균

－보증료율(=보증료수입/보증잔액) 1.7%: 최근 5년(’06∼’10) 평균1)

－기금운영비(인건비포함) 증가율 3.0%: 최근 5년(’06∼’10)간 명목임금상승률 평균, 

’12년부터 적용

－금리(3년만기 회사채 기준) 5.7%: 최근 5년(’06∼’10) 평균

－대위변제율(순증 기준) 3.8%: 최근 5년(’06∼’10)간 평균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율 4.4%: 최근 3년(’06∼’10)간 평균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 ’11∼’14 정부출연금 전망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대위변제율 3.8 3.8 3.8 3.8 -

이론 출연금 889 5,686 5,922 6,168 18,666 

금융기관출연금 4,734 4,941 5,157 5,383 20,215 

정부출연금 0 745 765 785 2,296 

<표 1-Ⅱ-2> 기술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단위: %, 억원)

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11∼’1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 기보의 보증료수입은 면허료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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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잔액 증가율 -13.0%: 최근 5년간 증가율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운용배수 13.8: 최근 5년(’06∼’10)간 평균

－보증료율(=보증료수입/보증잔액) 0.5%: 최근 5년(’06∼’10) 평균

－기금운영비(인건비포함) 증가율 3.0%: 최근 5년(’06∼’10)간 명목임금상승률 평균, ’12

년부터 적용

－금리(3년만기 회사채) 5.7%: 최근 5년(’06∼’10) 평균

－대위변제율 5.1%: 최근 5년(’06∼’10)간 평균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 ’11∼’14 정부출연금 전망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이론 출연금 0 3,095 2,792 2,532 8,419 

금융기관출연금 1,946 2,173 2,428 2,712 9,258 

정부출연금 0 922 365 0 1,287 

<표 1-Ⅱ-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단위: 억원)

③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11∼’1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보증잔액 증가율 20.3%: 최근 5년간 증가율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운용배수 12.6: 최근 5년(’06∼’10)간 평균

－보증료율(=보증료수입/보증잔액) 0.3%: 최근 5년(’06∼’10) 평균

－기금운영비(인건비포함) 증가율 3.0%: 최근 5년(’06∼’10)간 명목임금상승률 평균, ’12

년부터 적용

－금리(3년만기 회사채) 5.7%: 최근 5년(’06∼’10) 평균

－대위변제율 0.3%: 최근 5년(’06∼’10)간 평균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율 11.7%: 최근 3년(’08∼’10)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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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 ’11∼’14 정부출연금 전망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이론 출연금 1,037 978 1,157 1,373 4,546 

금융기관출연금 N.A. N.A. N.A. N.A. N.A.

정부출연금 1,037 978 1,157 1,373 4,546 

<표 1-Ⅱ-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단위: 억원)

④ 신용보증기금

□ ’11∼’1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보증잔액 증가율 2.9%: 최근 5년간 증가율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운용배수 7.9: 최근 5년(’06∼’10)간 평균

－보증료율(=보증료수입/보증잔액) 1.3%: 최근 5년(’06∼’10) 평균

－기금운영비(인건비포함) 증가율 3.0%: 최근 5년(’06∼’10)간 명목임금상승률 평균, ’12

년부터 적용

－금리(3년만기 회사채) 5.7%: 최근 5년(’06∼’10) 평균

－대위변제율 3.2%: 최근 5년(’06∼’10)간 평균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율 2.0%: 최근 3년(’08∼’10) 평균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 ’11∼’14 정부출연금 전망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이론 출연금 6,513 10,659 10,971 11,292 39,434 

금융기관출연금 7,423 7,571 7,722 7,877 30,593 

정부출연금 0 3,088 3,248 3,415 9,751 

<표 1-Ⅱ-5> 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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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11∼’1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보증잔액 증가율 18.5%: 최근 5년간 증가율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운용배수 10.6: 최근 5년(’06∼’10)간 평균

－보증료율(=보증료수입/보증잔액) 0.6%: 최근 5년(’06∼’10) 평균

－기금운영비(인건비포함) 증가율 3.0%: 최근 5년(’06∼’10)간 명목임금상승률 평균, ’12

년부터 적용

－금리(3년만기 회사채) 5.7%: 최근 5년(’06∼’10) 평균

－대위변제율 1.6%: 최근 5년(’06∼’10)간 평균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율 26.8%: 최근 3년(’08∼’10) 평균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하에서 ’11∼’14 정부출연금 전망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이론 출연금 0 5,815 6,799 7,962 20,576 

금융기관출연금 5,774 7,322  9,284 11,773 34,153 

정부출연금 0 0 0 0 0 

<표 1-Ⅱ-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베이스라인 전망 결과
(단위: 억원)

라.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5개의 공적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을 측정한 결과 베이스라인 전망하에서 2011∼
2014년 동안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론 출연금은 9조 1,64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그

리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순으로 클 것으로 나타남

□ 정부출연금의 규모는 2011∼2014년 동안 1조 7,880억원으로 전망되었음

○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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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순으로 클 것으로 전망됨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기술신용보증기금 889 5,686 5,922 6,168 18,666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0 3,095 2,792 2,532 8,41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037 978 1,157 1,373 4,546

신용보증기금 6,513 10,659 10,971 11,292 39,43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 5,815 6,799 7,962 20,576

합  계 8,439 26,233 27,641 29,327 91,641

<표 1-Ⅱ-7> 베이스라인 이론 출연금 전망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기술신용보증기금 0 745 765 785 2,296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0 922 365 0 1,28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037 978 1,157 1,373 4,546 

신용보증기금 0 3,088 3,248 3,415 9,75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 0 0 0 0 

합  계 1,037 5,733 5,535 5,573 17,880 

<표 1-Ⅱ-8> 베이스라인 정부 출연금 전망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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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지불제 개편방향*2)

가. 우리나라의 소득보전정책 운영 현황

□ 직접지불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하여 보상하고 시장 수급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

을 줄여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농정 수단이며 현재 우리나

라에는 각기 다른 정책 목표를 가진 6개의 직불제가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직불제가 가진 역기능과 복잡한 제도로 인해 끊임없이 개편 논란이 있었음

○ 개별 품목에 대한 직불제는 생산과 연계되어 있어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을 유발

○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 및 농가에 대한 지원 효과 감소

○ 따라서 직불제가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고 복잡한 직불제는 단순화하려는 논의

가 있었음

① 쌀 소득보전직불제(이후 쌀 직불제)

□ 목적

○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농가의 소득보전

□ 지원조건

○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논의 다원적 기능 유지의 목적으로 지불되는 고정직불과 쌀 가

격 하락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변동직불로 이루어짐

○ 고정직불금: 기준연도의 농지면적당 

○ 변동직불금: (기준가격 - 당해연도 쌀 가격) × 0.85 × 해당 논면적

□ 재원

○ (고정직불)농특회계, (변동직불)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임소영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sylim@kipf.re.kr)



SECTION 1 >>

24 | KIPF 재정동향 제8호

② 경관보전직불제

□ 목적

○ 지역 특색에 맞는 작물을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하여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

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 지급(동계

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 마을경관보전활동: 경관협약 마을주민에 대한 경관보전활동비용 지원(30만원/ha)

□ 재원

○ 농특회계

③ FTA 피해보전직불제

□ 목적

○ FTA 체결로 인한 수입급증 및 가격하락으로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을 보상

□ 지원조건 (2011년 7월 현재)

○ 기준가격: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가격 × 0.85

○ 지급단가: (기준가격-당해연도 가격) × 0.90

□ 재원

○ FTA기금, 수산발전기금

④ 경영이양직불제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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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전업농 육성을 목적으로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유도,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집중시켜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

□ 지원조건

○ 최근 10년 이상 영농을 한 65~70세의 농업인이 소유한 논을 농어촌공사나 쌀 전업농

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

○ 매월 ha당 25만원씩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유형 연도 대상농지 및 대상자 지원단가

쌀소득보전1)
고정 2005

’98~’00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경작자
70만원/ha

변동 2005 벼 재배농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85%

친환경농업 1999 친환경인증 농가

밭: (유기·전환)794천원/ha 

(무농약)674천원/ha 

(저농약)524천원/ha

논: (유기·전환) 392천원/ha 

(무농약)307천원/ha 

(저농약)217천원/ha

경관보전 2005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조건불리 2004 조건불리지역 밭, 과수원, 초지
밭: 40만원/ha

초지: 20만원/ha

FTA피해보전 2004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기준조수입 - 당해연도 평균 

조수입)×0.85

경영이양 1997
65~74세(벼농사 영농 경력 10년 이상)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
매월 250천원/ha

<표 1-Ⅱ-9> 직접지불제도 실시 현황

주: 논농업직불제(2001년 시작)와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2002-2004 시행)가 2005년에 쌀 소득보전직불제로 통합됨

자료: 김태곤 외(2009),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실시방안 및 직불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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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목적

○ 조건불리지역의 불리성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을 유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

□ 지원조건

○ 대상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면서 경사도 14% 이상의 농지가 50% 이상인 법정

리, 대상농지는 대상지역 내의 밭과 초지로 한정

○ 밭은 40만원/ha, 초지는 20만원/ha

□ 재원

○ 농특회계

⑥ 친환경농업직불제

□ 목적

○ 친환경농법 시행농가에 대하여 농법 이행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

□ 지원조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3년간 지급. 지급한도 면적은 농가당 0.1 ~

5.0ha

○ 지급단가: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재원

○ 농특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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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항목 2008 2009 2010 2011

쌀소득보전직불제 12,446 7,764 12,601 14,188 

FTA피해보전직불제 1,000 400 265 265 

경영이양직불제 300  845 699 623 

친환경농업직불제 263 423 520 379 

경관보전직불제 26 96 157 139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3 336 417 388 

직불제 예산(A) 14,079 9,864 14,659 15,982 

농업농촌예산(B) 123,240 121,505 120,808 121,980 

직불제 예산 비중(A/B)(%) 11.4 8.1 12.1 13.1 

<표 1-Ⅱ-10> 연도별 직불금 예산
(단위: 억원)

  주: 농업농촌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산

자료: 농림부(2008),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농림부(2009),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농림

부(2010),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나. 직불제의 개편논의 동향

□ 복잡하고 중복되는 직불제를 통합하여 예산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직불제 개편 논의는 쌀 직불제의 개선과 직불제 전반의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로 이원

화되어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① 쌀 직불제의 개선방안 

□ 직불금이 생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쌀 공급과잉을 유도한다

는 비판이 일면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짐

○ 쌀 소비 감소 및 공급 과잉은 쌀 가격을 하락시키며 이는 변동직불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향후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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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룡(2009)2)

○ 쌀 직불제, 생산조정제, 전작보상제 등을 결합한 복합적 정책 제시

□ 박동규 외(2011)3)

○ 생산중립적 직불제로의 개편

○ 목표가격의 고정

○ 변동직불금 지급조건 완화

○ 공급과잉 물량의 시장 격리

○ 쌀 직불제는 소득안정형 직불과 별도로 운영

□ 박성재 외(2011)

○ 1안: 시장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목표가격 설정+재고관리를 통한 공급 과잉 해소

○ 2안: 쌀 소득보전직불제+생산조정제+전작보상제

○ 3안: 목표가격 고정+변동직불제, 일시적 공급 초과 물량의 시장 격리와 소비 촉진을 

통해 수급 안정 도모  

② 직불제의 제도적 틀 개편

□ 농어업선진화위원회(2009)

○ 기존의 직불제를 통합하여 농가단위의 공익형 직불제와 경영안정형 직불제를 도입

－공익형 직불제: 환경보전, 경관 제공, 농촌활력 제공, 전통문화 유지 계승 및 식량 

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함

－경영안정형 직불제: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함

○ 농가단위 직불제

－ 2004년 정부 발표  

－ 2009년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도입 확정

2) 박성재 외(2011)에서 재정리

3) 박성재 외(2011)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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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법률｣(2009)을 근거로 농가단위 직불제가 법적으로 

보장됨

－현재 도상연습중에 있음

[그림 1-Ⅱ-1]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개편 방안

□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안을 바탕으로 농림부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였음4)

○ 현행 쌀 직불제를 폐지하고 쌀 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저농약)직불을 공익

형 직불로 통합, 친환경직불(무농약, 유기농) 및 경관보전직불을 가산형으로 설계하

였음. 또한 쌀 변동직불을 농가소득안정직불로 전환하고 1ha 미만의 농가는 대상 농

가에서 제외하였음

□ 한편 김태곤 외(2011)는 쌀 고정직불과 친환경직불(저농약)을 공익형 직불로 통합하고, 

밭 고정직불을 새롭게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쌀 변동직불은 경영안정형 직불로 

재편하고 밭작물에 대해서도 경영안정형 직불을 지급하도록 제시하였음5)

□ 박성재 외(2011)는 품목별 소득지불제도를 밭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재정부담 및 가

격지지 효과 등을 비판하며 공익형/경영안정형 소득안정제도의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함. 또한 쌀 직불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쌀 직불제의 목표가격을 낮추어가는 

4) 박성재 외(2011)에서 재정리

5) 박성재 외(2011)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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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중립직불을 먼저 실시하고 생산

조정제를 통해 일시적인 공급 과잉을 해소할 것을 제안하였음

다. 외국의 소득보전제도

□ 외국에서도 직불제가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주요국의 소득안정제도의 특징

○ 생산과의 연계를 차단하여 직불제가 시장가격을 왜곡하지 않도록 함(decoupling)

○ 직불제를 단순화하여 농가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함

○ 직불제를 환경보전 및 농촌개발과 연계시킴으로써 농업정책으로부터 농촌정책 및 

환경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① 미국

□ 미국은 농가 소득안정 프로그램으로 Direct and Counter-cyclical Payment  Program 

(DCP)과 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농민들은 

두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음

□ DCP와 ACRE 프로그램은 모두 지원방식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Direct 

payment는 기준 재배면적에 수확량 및 일정 직불요율을 곱하여 지급되는 고정형 직

불임

○ Counter-cyclical payment와 ACRE payment는 각각 가격 및 소득이 기준 가격 및 소득 

이하로 하락할 때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격 및 소득과 연동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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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Ⅱ-2] 미국의 직접지불제도

□ DCP 지급액

○ Direct payment: 총기준 면적의 83.3% × 농가의 단위 수확량× 직불요율

○ Counter-cyclical payment: 총기준 면적의 85% × 농가의 단위 수확량× (목표가격 -

유효가격), 유효가격= 직불요율+ (전국 평균 시장가격 또는 전국 평균 이자율 중 

높은 것)

□ ACRE 프로그램 지급액

○ Direct payment: 총기준 면적의 83.3% × 농가의 단위 수확량× 직불요율× 0.80

○ ACRE payment:

     

재배면적의
83.3% ×

Farm
Productivity
Index Factor

×
주별 보장소득 - 실제 주 평균 소득 또는 주별 

보장소득의 25%중 낮은 것

Farm Productivity Index Factor

=
과거 5년간 해당 농가 수확량의 Olympic 평균

과거 5년간 해당 주별 수확량의 Olympic 평균

    단, Olympic 평균은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 ACRE 프로그램 발동요건

○ ACRE State Trigger와 ACRE Farm Trigger가 모두 만족되어야 발동됨

○ ACRE State Trigger: 주별 보장소득 > 실제 주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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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RE Farm Trigger: 농가 보장소득 > 실제 농가소득

② 캐나다

□ 캐나다의 농가 소득안정 프로그램은 AgriInvest와 AgriStability로 나누어져 있음

○ AgriInvest: 농가 소득이 기준 소득의  85% 이상으로 하락하였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

해 발동되는 프로그램

○ AgriStability: 농가 소득이 기준 소득의 85%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

해 발동되는 프로그램

□ 캐나다의 농가 소득안정 프로그램은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 하락에 대한 

보전을 정부와 농가가 나누어 한다는 것이 특징임

○ 농민들은 자의에 따라 소득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소득

○ 농민들의 적립금과 동등한 액수를 정부가 matching하여 펀드를 조성

□ AgriInvest

○ 매년 참여 농가는 자신의 Allowable Net Sales(ANS)의 1.5배까지 적립할 수 있음

○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는 해당 농가의 적립금만큼 Fund 2에 적립

○ 소득 하락시 Fund 2에서 우선 인출되며 Fund 2가 소진되면 Fund 1에서 인출함

○ ANS는 농산물 총판매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이며 농가당 1,500만캐나다달러까

지 인정됨

○ 기준 소득은 과거 5개년의 소득에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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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Ⅱ-3] AgriInvest 운용 개요

□ AgriStability

○ 당년도 소득이 기준소득의 85%보다 낮을 경우 손실분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

으며 농가당 300만캐나다달러의 상한이 있음

○ 손실 수준에 따라 차등 보전됨

－당년 소득이 기준 소득의 70~85%인 경우 손실액의 70%를 보전받으며, 0~70%인 

경우 손실액의 80%를 보전받을 수 있음 

－당년 소득이 적자일 경우에는 손실액의 60%를 보전받음(그림 참조)

[그림 1-Ⅱ-4] AgriStability의 손실 보전 구조

            자료: Agriculture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s, AgriStability Program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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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U

□ EU는 2003년에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개혁하면서 농가 

단위의 단일 직불금 제도(Single Payment Scheme, SPS)를 도입하고, 직불이 생산과 연

계되지 않도록 하였음

□ 직불금의 수령 조건은 농가가 농지를 농업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고 공공보건, 가축 

및 작물의 건강, 환경 및 동물 복지와 관련된 기준(Cross-Compliance)에 부합해야 한다

는 것임.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직불금이 삭감되거나 직불금 지급 대상

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직불금의 지급은 1년에 한번 이루어지며 재배작물의 종류나 생산량과 상관없으며 구체

적인 운영방식은 회원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SPS를 도입할 때 회원국은 다음 세 가지 옵션에 따라 직불금을 결정할 수 있음

○ 과거 기준연도 동안 받았던 직불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일 직불금을 결정(농가별로 

상이한 직불금)

○ 지역 내의 전체 직불금의 합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의 농가들이 동일한 

액수의 직불금을 수령

○ 이상 두 모형의 혼합 형태

□ 새로 도입된 단일 직불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이전에 운영되던 직불금을 수령하였어

야 하므로 과거의 직불금 규모에 따라 단일 직불의 규모가 결정됨

□ 회원국 중 과거의 농가 보조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단일 직불금의 상한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남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

Ⅱ. 이슈 및 분석 | 35

[그림 1-Ⅱ-5] 회원국별 2010년도 SPS 상한

④ 일본

□ 일본은 2000년에 도입한 중간지역등직접지불제도를 시작으로 2007년 품목횡단적 경영

안정대책, 생산조건불리보정대책, 농지·물·환경보전대책을 통해 농가에 직접지불을 

시행하고 있음

□ 2009년에는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을 호별소득보상제도로 전환하여 2010년부터 시

범시행하고 있음

□ 대상품목은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밑도는 품목들이며 쌀, 맥류, 대

두를 비롯하여 잡곡, 유지작물, 사료작물 등이 해당됨

□ 지불방식은 기본지불과 가산지불로 나누어짐

○ 기본지불: 목표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 가격에 상관없이 지불되는 고정지불과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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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과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되는 변동지불로 나누어짐. 고정지

불은 품목별 표준 생산비와 표준 판매가격의 차이를 기본으로, 수급 동향에 따라 

달라짐

○ 가산지불: 다음의 다섯 가지 특정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지급. ①쌀로부터 작물 전환, 

②고품질 농산물 생산, ③친환경농업 실시, ④판매 활동, ⑤구조개선

      [그림 1-Ⅱ-6]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지불구조

라. 우리나라 직접지불제의 개편방향

□ 우리나라의 직접지불제는 아직도 품목의 생산실적과 연계되어 있어 직불제가 과잉 생

산을 유발하고 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목표를 가진 

직불제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비판을 배경으로 직불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시행상의 어려움으로 인

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는 여전히 도상연습 단계에 머물러 있음

□ 2011년에는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밭농업직불제의 시행이 발표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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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가 전 작목으로 확대되어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

□ 향후 직불제 개편 논의는 다음의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함

○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평가 반영

○ 예산 제약

○ 현실 적합성 및 실행의 용이성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보조금 규정에 합치

□ 향후 직불제의 개편은 생산실적과 직불금의 연계를 차단하여 직불제가 시장을 교란하

는 역효과를 제거하고, 정책 대상을 분명하게 정립하여 지원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

로 이루어져야 함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할 경우,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농가별 소득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농가의 경영상태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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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보고서

1. 주요 보고서 요약

가.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1년 9월 발표)*6)

1) 세계 경제전망 추세

□ (동향) 세계경제는 하방리스크1)가 크게 확대

○ 선진국의 경우, 민간부문의 수요 회복세가 더디며 국가부채 및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심화

○ 반면, 신흥국의 경우 경기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증가하

는 추세

*한국조세연구원 김정원 연구원(kimjw@kipf.re.kr)

1) 특정 분야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잠재적 손실. 비교적 국공채류가 하방리스크가 적은 것으로 알
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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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1> 세계경제전망
(단위: % 변화율)

□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11년 9월 WEO)은 2011년 6월 세계경제전망 대비 0.3%p 감소

한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2년 또한 6월 세계경제전망 대비 0.5%p 감소한 

4.0%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이는 2010년 5.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둔화된 수치

○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조금 회복될 것으로 예상

－ 2001년 1.6%에서 2012년 1.9%로 증가

○ 신흥국의 경우,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재정여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11년 6.4%에서 2012년 6.1%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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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Ⅲ-1] 최근 경제성장률과 금융위기 이전 경제성장률
(2011-12년과 2000-07년 연성장률 %p 차이)

□ 최근 세계 경제성장은 주춤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현

상은 증가하는 추세 

○ 미국의 경우, 국가부채 감소를 위한 중기재정계획의 부재가 국가신뢰도를 낮추는 요

인으로 작용함

○ 유럽은 주변국들의 국가부채 위기로 인한 재정압박이 상당함

○ 반면, 신흥국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이며, 이 중 일부 국가들은 위기 이전 상태

로 회복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

제의 확장세가 다소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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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Ⅲ-2] 산출갭(output gap) 및 인플레이션

주: 1. 아시아 선진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LAC: 남미와 캐리비안, USA+CAN: 미국과 캐나다

2. 지역별 총액은 PPP기준으로 작성 

자료: IMF staff estimates.

□ 각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이는 대부분 상품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나, 수용적 정책(accommodative policy), 

신용증가(strong credit growth) 및 자본유입도 주된 요인임

○ 각 국가들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증가추세를 억제하고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재정건

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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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 및 지역별로 경제회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은 상이함

○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수요 재조정(rebalancing)이 요구됨

－재정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방안을 추진하며, 단기적으로는 고용, 성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여야 함

－유럽 국가들의 경우, 민간부문을 통한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조정 또한 감행되어야 함

－미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 개선 및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시행하여 경기

회복을 유도하여야 하며,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

하여 국가부채를 줄여야 함

－일본의 경우,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새로운 재정수입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

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함

○ 신흥국의 경우, 외부수요에서 내수로의 재조정(rebalancing)을 통해 경기회복 추진

－내수가 과도한 남미국가들의 경우, 재정긴축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재

정적자를 줄일 필요가 있음

∙ 필요에 따라 부양적 통화정책2)(monetary accommodation) 중단도 함께 고려해

야 함

－반면, 내수가 부족한 아시아 국가의 경우 구조적개혁과 동반된 환율절상을 통해 

내수 확충

2) 주요국가 및 지역별 재정동향 및 전망

가) 미국

□ (동향) 미국은 GDP 성장률이 2010년 후반 2.75% 정도였으나, 2011년 전반 1%로 하락세

를 나타냄

○ 이러한 미국의 경기침체는 당초 예상되었으나, 갑작스런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 자동

차 공급이 중단되고, 유가상승이 지속적으로 내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11.6 세계경제

2)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는 중앙은행 정책으로, 일반적으로 연방기금금리를 연속적으
로 인하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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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업데이트(WEO update)에서의 예상보다 경제가 더욱 악화

○ 또한 더딘 경기 회복세,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및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미국경

제에 대한 가계 및 기업의 신뢰가 더욱 악화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

○ 인플레이션은 최고조에 달하고, 고용은 주춤

<표 1-Ⅲ-2> 선진국들의 실질 GDP,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및 실업률
(단위: 연간 % 변화율)

□ (전망) 미국은 2011-12년 사이 실질 GDP가 1.5%에서 1.8%로 증가할 전망

○ 이는 일본 지진과 에너지 가격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2011년 후반에 들어 

점차 줄어들고, 일시적인 급여세 감면과 실업보험 확대가 2012년 다시 재개될 것을 

반영한 수치임

○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식시장 손실, 부동산 침체 및 디레버리지

(deleverage) 압력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 2011년 실업률은 현재 9.1%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이러한 높은 추세는 계

속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은 상품가격 하락으로 2011년 3%에서 2012년 1.2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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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Ⅲ-3] 미국 경제동향

Sources: Haver Analytics; and IMF staff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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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재정 불확실성, 주택시장 침체 및 가계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확대

○ 따라서, 재정수입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중기재정계획 마련을 통해 부채를 감소시키

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일시적인 부양책과 수용적 통화정책

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

－급여세 감면 및 실업보험 확대를 통한 부양책이 2012년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제성장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

－또한, 정치적 이견에 의한 부채감소방안 도입의 실패는 향후 강력한 조기

(front-loaded) 부채 감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더욱 더디게 할 것으로 예상

－중기 부채감축계획 도입 지연은 미국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을 증가시키

고, 주요국에게 악영향을 미침 

∙ 미국 채권 및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은 주요국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미국 이자율의 변동성 위험은 신흥국 시장 스프레드에 큰 영향을 미침 

○ 이외에도 지속적인 주식시장 손실, 상품가격의 상방리스크3)(upside risks), 주택가격 

회복세 둔화 등은 소비지출에 악영향을 미침

○ 2011년 후반 미국 경제성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

가 회복될 경우 증가할 것

□ 미국의 국내 균형 달성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글로벌 리밸런싱(global rebalancing)에도 중요

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미국의 재정정책이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더

욱 증가할 것

○ 또한, 최근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캐나다와 영국의 재정조정 과정으로 인해 미국 

재정건전화 방안이 경상수지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3) 증권 또는 투자한 분야의 수익이 예상수준보다 높은 경우로 하방리스크의 반대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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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과 더불어 미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

대하기 때문에 금융개혁법안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최근 미국은 금융개혁법안(Dodd-Frank Act)이 발효됨에 따라, 금융시장 규제가 강화

될 전망 

나) 캐나다

□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3.25%에서 2011-12년 사이 2%로 하락하나, 비교적 적당

한 수치를 유지할 전망

○ 이는 재정출구전략(fiscal withdrawal)4) 및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둔화 현상에 

기인

○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고용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단기적 경기회복세 둔

화로 실업률은 2011-12년 사이 7.5%에서 7.75%로 소폭 상승할 전망

다) EU 국가

□ EU 국가들은 방대한 규모의 국가부채, 낮은 잠재산출량(potential output), 높은 시장압

력(market tension)으로 인해 경기둔화세 지속

○ 대부분의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유럽국가에

서 하방리스크 확대 경향이 있음

○ 유로 부채위기 대응 및 국가 신용회복을 위해 유럽연합 이사회가 7월 신속하게 진행

되었음

□ 2011년 상반기 유로지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 2%에 해당되었으나, 후반기 연 

0.25%로 감소하여 2012년 1%를 상회할 전망

4)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회복 및 부양하기 위해 취했던 각종 완화정책들을 경제기반에 부작용을 남기
지 않으면서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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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3> EU 국가들의 실질 GDP,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및 실업률
(단위: 연간 % 변화율)

□ 최근 유럽국가들의 재정 상태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및 터키의 경우, 경제성장세 및 실업

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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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들은 대부분 위기 이전 불균형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으며, 글로벌 제조업

(global manufacturing)의 호조로 회복되는 추세

－이 중에서 터키의 경우는, 수용적 정책(accommodative policy)의 영향으로 경기호

황 국면

○ 반면, 금융위기와 관련한 급격한 경기조정으로 인해 그리스,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들은 위기 이전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아이슬란드와 라트비아의 경우, 최근 위기에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나, 열악한 

은행시스템 및 높은 실업률에 대한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

○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시장 변동성의 증가 및 채권 스프레드의 상승으로 인해 성장

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은 2011년 2.5%에서 2012년 1.5%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

이며, 이 중 동유럽은 5.25%에서 4.5%로 감소할 전망

□ 최근 유럽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건전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며, 일부 국가들은 이를 더욱 강행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 폴란드와 터키의 경우, 강화된 재정건전화 방

안을 통해 재정수지를 더욱 개선하고, 갑작스런 자본유출입 및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한 재정여유분(fiscal room) 확충

○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 중기재정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라) 아시아 국가들

□ 2011년 상반기 아시아 국가들은 경기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일본 지진 및 쓰나미의 

영향으로 상품 생산 및 공급과정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여 그 정도가 감소

○ 호주, 일본,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선진 아시아국의 경우, 일시적으로 일본 지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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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고 다시 회복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로 이들 주식시장이 영

향을 받음에 따라 향후 경제전망이 달라질 것

○ 신생 아시아(Emerging Asia) 국가들의 경우, 내수로 인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예정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외부수요에 제한될 것으

로 예상됨

<표 1-Ⅲ-4> 아시아 국가들의 실질 GDP,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및 실업률
(단위: 연간 % 변화율)

□ 경제 성장세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중국의 경우, 2011-12년 사이 경제성장률은 평균 9~9.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0-07년 평균인 10.5%보다 낮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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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우, 2010년 경제성장률 8.4%에서 2012년 4.5%로 감소할 전망

○ ASEAN 5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평균 경제성장률은 5.5%로 전망

○ 일본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공급제한(supply constraint)은 크게 완화되었으며, 국가

신뢰도가 상승하여 경기 반등 예정

－ 2011년 경제성장률은 -0.5%로 예상하고 있으나, 2012년 2.25%로 증가할 전망

○ 호주의 경우 일본의 지진에 일시적으로만 영향을 받아 큰 변화가 없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무역호조로 경제성장세를 기록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1.75%에서 2012년 3.25%로 증가할 전망이며, 뉴질랜

드는 2%에서 3.75%로 증가할 예정

□ 상품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아시아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율은 2011년 

5.25%에서 2012년 4%로 감소할 전망

○ 인플레이션 압력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신용 증가세가 크고, 산출갭이 플러스를 나타

내며, 비교적 수용적인 정책을 시행중인 국가들(한국, 인도, 베트남)에서는 인플레이

션 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 정도가 계속해서 높게 나타날 것임

○ 반면, 일본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음

□ 재정정책 방향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일본의 경우 인프라 재건축 외에 국가부채 감소를 

위한 중기적 계획 마련이 시급

○ 일본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근 소비세를 10%로 상향조정을 추진중인데, 이를 15%

까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동 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음

○ 이외에도 인도와 베트남은 재정출구전략을 통해 재정 여유분을 확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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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MF, Fiscal Monitor(2011년 9월 발표)*5)

1) 총론 

□ 세계 재정 위험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모든 국가는 위기로 증가한 국가채무를 감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감소시켜야 함  

○ 선진국의 2011년 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6.7%(전년 대비 0.8%p 감소), 국가채

무는 102.9%(전년 대비 4.8%p 증가)를 기록함

－특히 대부분의 유로지역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높은 국가채무로 

인해 차입비용(borrowing cost)이 높게 유지됨 

－미국과 일본은 심각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를 받아 차입비용이 낮

게 유지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중기재정계획 도입이 필요

○ 개도국의 2011년 평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각각 GDP 대비 △2.6%와 37.8%이며 

경제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므로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 

*한국조세연구원 이은희 연구원 (leehll@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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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5> 2006-16년 재정 수지 
(단위: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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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6> 2006-16년 국가채무
(단위: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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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로지역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유로지역의 재정적자는 올해와 내년 각각 GDP 대비 약 4.2%와 3.2%를 기록하여  2016

년에는 GDP 대비 1.5% 이하로 감소할 전망임

□ 유로 지역에서 재정건전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중기재정계획을 보

다 더 구체화하였음 

○ 독일의 종합재정수지(headline fiscal balance)는 경기 회복세와 견조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4월 전망보다 더 빠르게 개선됨

○ 프랑스의 재정건전화 정책은 대부분 지출감소에 집중되어 있음  

－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세 개혁과 적자감축안을 발표함 

－ IMF는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3%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

다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당국은 계획된 조세지출 삭감을 가속화할 예정 

○ 국가 스프레드가 가장 크게 증가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긴축재정안을 승인함  

－이탈리아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는 긴축재정안을 의회에서 7월과 9

월에 통과시킴 

－스페인 정부는 올해와 내년 대규모 적자감축안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됨 

∙ 정부는 최근 제약 관련 조세지출 감축안을 승인하고 법인세 부과를 앞당길 예

정인데, 이는 2011년 GDP 대비 약 0.5%p 지출감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

정됨

○ IMF와 EU의 지원을 받는 그리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서도 재정건전화가 빠르게 

진행중인데, 유럽국가들이 제공하는 융자 조건이 좋을수록 재정이 보다 신속히 개선

될 전망임 

□ 각국은 예산 및 연금제도 등 중요한 재정제도를 개혁중이며, EU는 성장과 안정협약 강화

에 걸림돌이 되는 예산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안(draft Directive)을 제시함

○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예산제도를 개선중이며, 스페인 정

부는 지출준칙(expenditure rule)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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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개혁을 진

행중임

－국가들의 연금개혁 규모는 2030년까지 매년 GDP의 약 1~1.5%p로 추정됨

○ 이탈리아는 균형재정 헌법개정안을 정부(내각)에서 승인하였으며 의회에서 심의중

○ 그리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중기재정정책 개혁을 준비중

○ 아일랜드는 독립적인 재정자문위원회(Fiscal Advisory Council)를 설립하였으며 포르

투갈 또한 동 위원회 설립 예정

○ 라트비아와 포르투갈은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과 새로운 예산체계(new 

budgetary framework)를 도입하거나 고려하는 중임  

□ 이러한 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일부 

유로지역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차입비용 인상으로 이어짐 

□ 대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정책(fiscal adjustment), 친성장(pro-growth) 정

책, 그리고 적절한 위기관리 체제가 필요함   

○ (재정건전화정책) 각국은 중기재정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 (경제성장)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

－재정 평가절하(fiscal devaluation)와 민영화가 실행 방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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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평가절하 “Fiscal Devaluation”

○ 일반적으로 화폐 평가절하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조세 개편을 일컬음

－가령 재화를 원산지 대신 소비지에서 과세할 경우 수출품은 면세되고 수입품은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개편의 효과는 환율 평가절하와 동등함

○ 재정건전화가 시급한 현 상황에서,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대신 부가가치세를 통

해 수입을 확보하는 옮기는 조세 개편이 부각됨

－조세부과를 노동에서 소비로 옮김으로써 재정정책이 성장에 미칠 수 있는 악영

향을 완화함 

○ 현재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권고됨

○ (위기관리체제) 효과적인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혁이 필요 

－ 7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확대되어 위기극복을 위한 자금공급원이 생겼으

나 향후 위기관리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추가 위기 발생시, EFSF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각국은 기

금 확대방안을 국내 차원에 신속히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

력해야 함 

   ※ EU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을 1년 앞당겨 2012

년 7월에 조기 실행하고 EFSF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해 2013년 중반까지 두 가

지를 병행할 계획임

∙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는 재정건전화와 구조 개혁 및 외부 지원과 균형을 이루

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함   

∙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효과적인 EU 재정 거버넌스 체제(fiscal governance 

framework) 구축을 위해 보다 신속히 합의해야 함 

3) 미국과 일본의 드러나지 않는 재정 취약성

□ 현재 미국과 일본의 재정 상황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과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림1-Ⅲ-4] 참고) 차입비용은 위기 발생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낮음 



SECTION 1 >>

58 | KIPF 재정동향 제8호

○ 미국과 일본 정부의 각종 재정지표 및 향후 5년간 증가할 부채 규모는 유로국가들과 

흡사하며 사회보장지출은 오히려 유로국가들보다 많이 증가할 전망

○ 차입비용이 낮은 이유는 양국의 재정 펀더멘탈(fiscal fundamental)이 잘 반영되지 않

았기 때문임

○ 미국은 올해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재정적자를 금년 말까지 GDP 대비 0.5%p 감소시

킬 전망이며, 부양책 종료와 사회보장지출 감소로 내년 말까지 추가로 약 1.5%p 감

소시킬 예정임 

－ 2011년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예상보다 많은 수입과 낮은 경비 덕분에 4월 전망에 

비해 1%p 개선  

※ 단,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의 효과는 미반영

○ 일본은 예상보다 큰 지진피해 때문에 G-20 국가 중 가장 큰 재정적자(△10.3%, GDP 

대비)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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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Ⅲ-4] G-7 국가와 스페인의 재정 펀더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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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차입 비용이 낮게 유지될 전망임

○ 자국민의 높은 국채 보유 비율(안정적인 부채 구조) 

－일본은 부채의 95%를, 미국은 부채의 70%를 자국민이 보유함

○ 중앙은행의 정부 부채 매입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GDP의 7.5%가량의 미재무부 채권을, 일본 중앙은행은 

GDP의 1%가량의 정부 증권(securities)을 구입함

○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관투자자들이 양국의 부채와 증권을 보유함

－기관 투자자들(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연금기금 등)은 일본 정부 증권의 24%를, 

미국 재무부 증권의 12%을 보유함

－해외 법인이 미국 재무부 증권의 22%와 일본 정부 채권의 2%를 보유함

－미국의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 및 기타 정부기관이 재무부 채권의 

33% 이상, 일본 유초은행(Japan Post Bank)이 정부 채권의 약 20%를 보유함 

○ 은행부문 위험이 유럽보다 낮다고 평가 

－그러나 미국의 경우 기업부문에 대한 대규모 정부지원으로 우발채무가 GDP 대비 

35% 초과(잠재위험요인 존재) 

□ 미국과 일본은 유럽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신중하게 재정건전화를 이행해야 함 

○ 최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례는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조차 위험에 노출될 수 있

음을 보여줌

○ 차입비용이 아직 낮을 때 재정 취약성을 보완해야 함 

○ 빠른 시일 내에 건전화정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외 신뢰도는 급격히 악화될 우려  

□ 양국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지속 불가능한 부채의 해결임 

○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과 적자감축 승인은 긍정적이지만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함 

－ 2015년까지 부채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양당은 추가적인 조치를 합의하

고 이행해야 함

－특히 연금과 같은 보건 관련 지출 및 기타 의무 지출을 삭감해야 함 

－ IMF는 세수 증가를 위해 조세지출의 단계적 폐지와 세원 확대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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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제도를 강화하고 정부의 예산전망을 민간부문의 전망과 

비교·검토할 것을 권고함

○ 일본은 지진피해 복구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이 더욱 강조됨

－조세와 사회보장 개혁안이 올해 의회에서 논의 예정

∙ 개혁안은 소비세율 인상(5% → 10%)을 포함함  

∙ 개혁안은 2016년까지 기초재정적자를 GDP 대비 약 4.75%로 낮출 것으로 예상

되며 부채 비율은 2021년부터 감소할 전망

∙ IMF는 보다 신속한 부채비율 절감을 위해 더 많은 감축을 권고함 

4)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장기 지속가능성 전망  

□ 향후 실시될 많은 재정건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부채(public debt)비율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선진국의 경우 특히 그러함

○ 2011년 일부 선진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100%에 도달할 전망이며 이는 위기 직

전 평균에 비해 약 30%p 정도 높음 ([그림 1-Ⅲ-5])

[그림 1-Ⅲ-5] 일부 선진국: 일반정부 총부채

        Sources: IMF staff estimates and projections.

        Note: Weighted averages based on 2009 purchasing-power-parity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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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선진국에서 국가채무는 증가할 전망이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GDP 대비 

5%p 일본은 GDP 대비 10%p 이상 증가할 전망 

○ 2015년 선진국 일반정부 총부채의 평균은 GDP 대비 10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며 G-20 선진국의 평균은 GDP 대비 117%임

□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목표 부채비율(선진국 60%, 개도국은 40%)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개선해야 할 경기 조정 기초재정수지 규모는 각각 GDP 대비 7.8%p와 

2.75%p임

○ 사회보장지출을 고려할 경우 미국은 GDP 대비 17.0%p, 일본은 GDP 대비 14.3%p 감

축을 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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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7> 선진국: 일반정부 부채와 기초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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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목표 부채비율 달성을 위해, 2020~30년 동안 각국이 유지해야 할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는 다음과 같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부채비율을 정상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전례없는 대

규모의 재정 긴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1-Ⅲ-6] 2030년 부채목표 달성 위해 각국이 2020-30년간 유지해야 할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Source: IMF staff estimates.

Note: For each country, this figure reports, on the vertical axis, the cyclically adjusted primary balance 

that needs to be attained by 2020 and maintained until 2030 to achieve the iliustrative debt 

target by 2030, and on the horizontal axis, the largest primary surplus that the country has ever 

attained, on average, in any 10-year period since 1970(subject to data availability). The figure 

includes all advanced economies with required adjustments larger than 2 percent of GDP 

between 2010 and 2020 for which more than 15 years of data ar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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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CB, Size and Composition of Government Debt in Euro Area 

(2011년 10월 발표)*6)

1) 국가채무 측정의 이론적 개념

□ 국가채무는 이론상 전년도 재정적자에 따른 누적 채무를 의미하나, 실제 측정 시 적자-

채무 조정과정(deficit-debt adjustment, DDA)이 매우 복잡

○ 적자-채무 조정(DDA) 시 순금융자산 취득에 의한 추가 차입, 시장-액면가 조정(the 

market-to-face-value adjustment), 환율변동, 통계적 조정 등을 고려

○ GDP 대비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음



    


EXP   




여기서,  : 해당연도 말 국가채무 규모, EXP : 세출,  : 세입,  : 적자-부채 

조정규모

□ 국가채무의 증가는 정부의 이자지출을 높이고 추가적인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스노

우볼 효과(snowball effect)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국가채무의 증가는 왜곡적 조세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및 장기금리 상승, 민

간투자 위축, 성장견인 지출 감소를 유발(Checherita and Rother(2010) 등)

○ 또한 지속 불가능한 국가채무의 증가는 한 국가의 자본유출을 조장하여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초래(Reinhart and Rogoff(2009) 등)

□ 국가채무 규모와 구조는 각각 정부의 상환능력(solvency)과 유동성(liquidity) 문제로 직

결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위험의 함의를 제공

○ (채무규모) 정부는 t기에 현재와 미래 재정수지 흑자(현재가치)가 초기 채무 수준과 

미래 재정적자(현재가치)의 합보다 더 높을 때 채무상환이 가능

○ (채무구조) 정부는 t기에 조달 가능한 재정과 표시통화(currency denomination) 유동

*한국조세연구원 이성호 연구원 (shlee@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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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만기도래 부채와 일치할 때 유동성 조건을 만족

○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은 현재와 미래에 정부가 사회적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상환하는 재정운용능력과 관련됨

－일반적으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고 증가속도가 빠를 경우 정부예산제약

의 잠재적인 지속가능성 문제의 단초를 제공

－다음과 같은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정부가 채무 상환 비용을 조달을 위해 미래에 

충분히 큰 규모의 기초재정수지를 운용해야 함을 의미

  
  

∞

 


 

여기서,  : (t=0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t기)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명목금리 - 경상성장률

□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금융시장 내에서 만기연장위험(rollover risk)관련 정부의 자금조달 마찰은 시중은행

의 자금조달비용에 악영향

○ 또한 국채시장 일부에 유동성 부족은 은행 대출행태에 영향을 미쳐 경제 내에 신용 

경색을 초래

□ 기존 연구에 의한 국가부채(government liability) 및 자산의 4대 분류(Brixi and 

Schick(2002), Ciammarioli et al(2007))

○ 특정 사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부채를 직접(비우발)부채 및 우발부

채로 구분

－우발부채는 보통 정부와 기타 기관 간의 법률이나 계약에 근거

－우발부채와 비교하면 우발자산은 금융거래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계약상 합의(제

3자에 의한 지급보증, 신용장, 파생상품 등)를 의미

○ 또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한 규정 여부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를 명시적 

부채 및 암묵적 부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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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부채와 대비하여 암묵적 자산은 이연법인세수 등과 같이 정부의 잠재적 

부담을 일부 경감해주는 미래자산을 의미

○ 따라서 직접부채와 명시적 부채는 정부의 대차대조표(on-balance sheet) 상에 기록되

지만, 우발부채 및 암묵적 부채는 부외거래(off-balance sheet)로서 ‘숨겨진 채무

(hidden debt)’를 의미

－우발부채 및 암묵적 부채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추가적 위험에 해당

□ IMF(2009)는 최근 금융 및 경제위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적인 정부 대차대

조표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

○ 첫째, 2008년 이후 금융부문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정부 대차대조표가 

확대되었으며 금융자산과 부채의 구조 및 가치가 변화

○ 둘째, 정부부채 범위의 확대(금융파생상품 또는 기타 외상매입금 등) 및 금융자산 포

지션 고려 (순채무 등)

○ 셋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부외거래

(off-balance-sheet) 자산 및 부채의 고려

<표 1-Ⅲ-8> 일반정부 통합기준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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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채무의 규모

가) 국가부채(Government liabilities)와 국가채무(Government debt)

□ 국가 (총)채무의 개념은 채무에 포함되는 부채항목 및 가치평가 기준에 따라 초과재정

적자 시정절차기준 채무(EDP debt)와 국민계정기준 채무(ESA debt)로 구분

□ EDP기준 채무(EDP debt or Maastrichit debt): 유로국가에서 통용되는 국가채무

○ 일반정부 기준으로 통합하여 해당연도 말 명목가치로 나타낸 일반정부의 총채무를 

의미

－단, 금융파생상품 및 무역 신용장 등과 같은 금융수단 제외

○ 동 채무는 유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ss Pact, SGP) 하에서 재

정운영 감시체계인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상의 

국가채무(GDP 대비 60%) 기준으로 활용

○ EDP기준 채무는 명목가치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가격, 시장성 또는 자산의 유동성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음

－시장 변동성이 클 경우 정부자산의 가격 및 시장성이 변동함에 따라 순채무 집계

가 복잡해질 수 있으나 총채무는 불변

○ 그러나 EDP기준 채무와 국제기준에 따른 채무는 집계방식의 차이로 직접적 비교는 

불가능

□ ESA기준 채무(ESA debt): 국민계정기준 채무

○ 유럽 국민계정기준(European System of Accounts 95, ESA95)에 따라 산출되는 일반정

부 총채무를 의미

○ 국민계정에서 ESA 정부채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나 실제적으로 모든 명시

적 정부부채를 포함

－집계 시 EDP기준 부채에 포함된 금융수단뿐만 아니라 금융파생상품, 외상매입금, 

보험책임준비금 등을 모두 산입(단, 주식 제외)

○ 일반정부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ESA기준 부채는 시장가치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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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A기준 부채수준은 명목가치로 측정되는 EDP기준 채무와는 달리 시장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

<표 1-Ⅲ-9> EDP기준 및 ESA기준 채무 산정의 방법론 비교

□ 국가채무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GDP 대비 EDP 채무 비율을 다음과 같이 세 가

지 요인으로 분해

○ 1) 명목GDP 성장률(g), 2) 일반정부기준 재정적자(EXP-REV), 3) 적자-채무조정(DDA)

∆


≈

EXP   






∙

  

○ 2007~2010년 유로지역 일반정부 GDP 대비 채무비율 추이는 다음과 같음

－경기수축으로 명목GDP 성장률은 국가채무 증가요인이었으나 2009년 플러스 명

목성장은 채무비율 감소 요인으로 작용

－ 2008~2010년 중 채무비율 증가는 재정안정화 장치 작동 및 대규모 재정의 경기부

양책 도입에 따른 재정적자 악화에 기인

－ 2007~2010년 중 적자-채무조정 규모가 플러스라는 것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이 재정적자에 의한 증가 이상으로 상승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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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금융위기로 약화된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증가시킨 데 

기인 

<표 1-Ⅲ-10> 유로지역의 일반정부 GDP대비 채무 비율 변화

<표 1-Ⅲ-11> 국가별 EDP 채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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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12> 2010년 금융수단별 일반정부 EDP 부채

나) 국가 자산(Government asset) 및 순채무(Net government debt)

□ 상환능력 전망을 위해서는 국가채무 수준 평가시 금융자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유로지역 국가의 시장가치 기준 금융자산은 정부부채 대비 1/3 이상

○ 2008~2010년 GDP 대비 금융자산 변화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수축으로 금융

부문 지원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

<표 1-Ⅲ-13> 유로지역의 GDP 대비 정부 금융자산 변화 추이



SECTION 1 >>

72 | KIPF 재정동향 제8호

□ 순채무의 평가는 상환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지표로서 중요(특히 국가부채 

증가가 자산의 증가를 동반할 경우)

○ 유로지역 국가들은 통화와 예금 등과 같은 금융자산 취득으로 2007년 대비 2010년 

통합기준 금융자산(GDP의 약 35%)이 5.5% 증가

○ 순부채는 해당연도 정부부채(또는 ESA 채무) - 금융자산으로 계산

□ 정부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채상환을 위한 완충장치이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한

계가 존재 

○ 자산별 유동성 정도의 차이로 채무상환에 적합한 자산 선별이 난해

－정부의 공기업 지분은 유동성이 낮아 부채상환에 이용 불가

○ 경제위기 시 금융자산의 시장가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금융자산을 손실없이 

유동화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음

○ 정부가 금융자산 매각 시 채무변제를 최우선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

다) 부외거래(Off-balance-sheet) 자산 및 부채

□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

○ 정부가 은행간 대출이나 특수목적회사에 의해 발행된 채권, 소규모 은행 저축 등에 

대해 보증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

○ 우발채무는 주로 금융부문 안정화 조치(자본주입, 자산매입 등)나 금융지원협정 등

의 결과로 나타남

○ 정부보증채무는 ESA95 기준에 따라 부외거래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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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14> 금융부문 안정화조치가 우발채무에 미치는 영향

<표 1-Ⅲ-15> 금융지원협정이 우발채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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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묵적 부채(Implicit liability)

○ 암묵적 부채를 측정하는 사용되는 국민계정상 접근법은 공적연금의 순현재가치법

(Accrued-to-date liability, 평가시점까지 획득한 권리에 기초한 부채)

○ 대표적인 예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잠재적 비용 증가(연금부채 등)

<표 1-Ⅲ-16> 기관별 연금부채 산출방식

□ 암묵적 자산(Implicit assets)

○ 정부의 암묵적 자산은 사회보장기여금 및 관세 수입을 포함한 미래 조세의 현재가치

를 의미(Buiter(1983))

○ 즉, 암묵적 자산은 미래 세수확보 기회에 대한 전망이며 세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

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

－현행 세부담을 낮출수록 미래의 세수확보 기회가 높아짐

－효율적 국세행정

－정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할 경우 추가적 조세에 

대한 공공의 선호가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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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채무의 구조

□ 만기구조, 물가연동제, 통화표시 및 투자자 등에 따른 국가채무의 구조는 정부의 채무

비용 및 만기연장 위험에 영향을 미침

○ 정부는 국채 발행 관련 리스크 관점에서 이자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적 국

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 시장 세분화에 따른 유동성 증대, 벤치마크 채권의 부활, 투자자 수요에 맞는 만기구

조를 가진 국채발행 등을 통해 정부 국채시장의 발전 등에 중점

□ 거시경제에서 국가채무의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선진국의 국채수익률 곡선은 민간부문 채권의 가격결정을 위한 벤치마크로서의 역할

－국가채무의 만기구조는 수익률 곡선 및 그에 따른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여건 등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줌

－정부차입이 높아질수록 장기 경제성장에 중요한 민간부문 대출을 구축

○ 단기채무 비중이 높은 국가는 통화정책 금리 증가에 취약할 가능성

－정부가 재정수지 전반의 높은 이자지출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취할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

○ 물가연동채권 발행은 정부가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줄이는 차원에서 높은 인플레

이션율을 용인하도록 중앙은행에 압력을 행사할 유인이 낮아짐

○ 국내표시통화는 이자지출과 세수 간의 통화 미스매치에서 오는 환변동 위험을 낮춤

○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비중은 급격한 외국자본 동결이나 급격한 환율변동 상황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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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Ⅲ-7] 2010년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구조

Source: ESCB.

Note: Data refer to EDP debt. Gross general government debt at nominal value and consolidated between 

sub-sectors of government.

□ 평상시 정부는 해당 위험수준에서 채무변제비용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

○ 그러나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에서 차환리스크

(refinancing risk)를 최소화할 경우 유의할 필요

－특히 단기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

발행 시 단기적 금융수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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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는 차환 리스크를 높여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의 국가채무의 만기연장 상

황에 직면할 수 있음

□ 국가채무 구조는 정부와 투자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나 양자의 선호가 항상 일

치하는 것은 아님

○ 정부는 재정적자나 만기도래 부채 연장을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며, 투자자는 투자

전략에 따라 이질적 선호를 가짐

○ 연금 등을 선호하는 장기 투자자는 자신의 만기구조에 맞는 금융수단을 선호

○ 상업은행 또는 비금융기업은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단기적 금융수단을 선호

□ 과거의 경험도 국가채무 구조 선택에 중요

○ 과거 높은 인플레이션과 잦은 시장변동을 경험한 국가의 투자자들은 향후 경제상황 

변화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변동금리 금융수단(물가연동채권 등)을 선호

○ 물가연동채권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민감도나 장기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

는 방식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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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17> 2010년 국가채무 보유주체별 현황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

Ⅲ. 국내외 보고서 | 79

<표 1-Ⅲ-18> 2010년 국가채무 만기구조별 현황

□ 국가채무의 만기구조 및 표시통화는 차환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 기초 만기는 발행 시점에서의 상환기간인 반면 잔존 만기는 기준일자로부터 상환기

간을 의미

○ 국내 금융시장이 발달된 국가들은 외화표시 채무에 비해 채무상환조건에 대한 조정

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자국통화표시 채무를 선호

－유로지역 국가채무는 대부분 유로화표시 채무

○ 원칙적으로 정부는 증세, 신규 조세의 부과 및 왜곡적 정부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채무

를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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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Ⅲ-19> 2010년 국가채무 표시통화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 동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안정화 및 시장신뢰도 개선을 통한 하향 안정화 노력

○ 국가채무 관련 지표들에 대한 재정운영 감시(fiscal surveillance) 강화 필요

○ 상환능력 평가시 정부 금융자산의 고려

○ 총부채 개념의 기준 정립

○ 주어진 국가채무 규모에서 해당 구조는 재정 취약성의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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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적자-채무 조정과정(deficit-debt adjustment, DDA)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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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복지재정DB 학술대회 공동주관 (2011.10.27 )

1.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수준에 관한 다층분석연구/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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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복지지출 수준 및 결정요인 연구/김진욱

3. 지역 복지예산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김성수

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효과성 분석/조임곤

5. 2005년 이후 복지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미친 영향 분석/김태일 

 

□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한국지방재정논집 제 16권 제2호(2011년 09월)

1. 환경관련부담금의 지방세 전환 타당성 및 전환방안 연구/이영희·홍은주

2. 경제활동과 지방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충북을 중심으로/조택희

3.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남황우 

4. 사회서비스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 방안 :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관

계를 중심으로/이재원 

5. 지방공기업의 부가가치생산성과 재무비율과의 관계 분석/원구환 

6. 지방공기업 부채 절감방안에 관한 소고/정창훈·정성호 

7.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제고 방안 /이원희·주기완 

2011년 동계 학술 대회 (2011년 12월)

1.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지방재정의 자체수입반응/윤석완

2. 지방재정의 의존성과 의존재원의 추이 분석/주만수

3. 지방자치단체들의 여유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배상석

4. 지방자차단체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부채간 관계에 관한 연구: 복식부기회계정보를 

중심으로/정성호·정창훈

5.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정부 소비지출과 지역경제성장/김의섭 외

6. 동태적 패널분석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투자적 지출의 지역경제 성과 분석/오병기 

7. 중국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31개 지방을 중심으로/이명환 외

8. 지방정부 자체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수원시 자체평가제도 개선사례를 중심

으로/임상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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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학회 (http://www.kea.ne.kr)

경제학연구 제59권 2호 (2011년 06월)

1. 담보 차입 제약 금융가속기가 부가된 명목가격 경직성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경

기변동 분석/이준희 

2.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유인효과에 관한 실증분석/박창균·이철인

3. 선도추급과정을 이용한 새로운 예측기법: 장기전력수요예측에의 응용/박준용 외

4. 국가채무의 최적수준에 대한 연구/임진

5. 패널자료를 이용한 한국 지역소득 확률수렴성과 수렴클럽 분석/김지욱

6. 구조적 VAR 모형 및 세율자료를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김배근 

세미나 : 한국경제의 복지지출확대와 재정건전성 (2011년 12월)

1. 복지지출, 재정건전성, 경제위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이영

2. 복지지출규모와 국가채무규모의 관계/김태일

3. 재정준칙별 재정건전화 효과분석/류덕현

4. Can We Detect the Presence of Non-Keynesian Effect Empirically/송호신

다. 국내연구소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재정포럼

1. 장기재정전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박형수 (2011.07)

2. 대지진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원종학 (2011.07)

3.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김진수 (2011.08)

4. 글로벌금융위기와 한국과 미국의 가계자산 변화/노영훈 (2011.08)

5. 해외 주요국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와 시사점/허경선 (2011.09)

6. 조세·재정지출 분포의 현황과 국제비교/성명재 (2011.09)

7. 조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송헌재 (2011.10.)

8. 서비스업 R&D에 대한 조세지원 방향/손원익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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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박명호 (2011.10)

10.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과 WTO 보조금협정과의 관계에 관한 소고/정재호 (2011.11)

11. Dejavu and Future Dejavu: 금융위기의 반복성과/홍범교 (2011.11)

세미나 자료

1.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한상국 (2011.08)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한국조세연구원 (2011.08)

3.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한국조세연구원 (2011.08)

4. 제3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11.11)

기타연구자료

1. 책임성과 투명성: 정부소유권을 위한 지침/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1.06)

2.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제1호/ 세법연구센터 (2011.06)

3. 제6차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공공기관정책연

구센터 (2011.07)

4. KIPF 재정동향 제2권 제3호 (제7호) (2011.08)

5. 2010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성관관리센터 (2011.08)  (부처별 총 36권)

6. KIPF 공공기관동향 제 4호/공공기관연구센터 (2011.09)

7.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미국,캐나다,영국을 중심으로/박노욱 

(2011.11)

8. Understanding Korean Public Institutions/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1.11)

9. 한국과 중국의 공공기관 CEO 성과평가제도 비교 연구/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1.11)

10. 공기업 생산성에 관한 연구/ 김지영 (2011. 11)

11. 공공기관 청년인턴·유연근무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한국조세연구원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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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예산분석 보고서

1.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분석 보고서 (2011.07.28)

2.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11.07.28)

3. 2010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2011.08.08)

4. [예산안분석시리즈 1]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

기획재정】(2011.10.26)

5. [예산안분석시리즈 2]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

전】(2011.10.26)

6. [예산안분석시리즈 3]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I【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

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2011.10.26)

7. [예산안분석시리즈 4]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지식경제·보건복지】 

(2011.10.26)

8. [예산안분석시리즈 5]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V【환경노동·국토해양·여성가

족】(2011.10.26) 

9. [예산안분석시리즈 6] 2012년도 예산안 총괄 (2011.11.01)

10. [예산안분석시리즈 7]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 (2011.11.01)

11. [예산안분석시리즈 8]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 (2011.11.01)

12. [예산안분석시리즈 9]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I (2011.11.01)

13. [예산안분석시리즈 10]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11.11.01)

14. [예산안분석시리즈 11]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2011.11.01)

경제분석 보고서

1. NABO 경제 및 재정통계(제15호) (2011.06.10)

2.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10호) (2011.06.27)

3.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제16호) (2011.07.19)

4. [경제현안분석 제63호] 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1.8.05)

5. [경제현안분석 제64호]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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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제17호) (2011.08.23)

7.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11호) (2011.08.29)

8.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 (2011.09.05)

9. [경제현안분석 제65호]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2011.09.27)

10.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 2011~2015년 경제 전망 (2011.10.19)

11.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제18호) (2011.10.26)

12.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제19호) (2011.10.26)

13.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I] 201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1.10.28)

14.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2011.10.31)

15.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I]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2011.10.31)

16.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1.10.31)

17.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V]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2011.10.31)

18.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종합편] (2011.11.11)

19.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12호) (2011.11.17)

20. [경제현안분석 제66호]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차이가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 

(2011.11.17)

21. [경제현안분석 제67호]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 (2011.11.18)

22.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제20호) (2011.11.29)

23. [경제현안분석 제68호] 경제성장률 단기예측 모형-베이지언 VAR 접근방식에 의한 

예측 (2011.12.13)

24. [경제현안분석 제69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2011.12.16)

기타보고서

1. 재정법령집 2011 (2011.08.30)

2.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결과보고서 (20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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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결과보고서 (2011.11.11)

4. [용역보고서] 가계지출 요인의 구조변화와 정부정책의 영향분석 (2011.11.18)

□ KDI (http://www.kdi.re.kr)

보고서

1.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6월 (2011.06.07)

2. KDI 경제동향 2011. 6 (2011.06.09)

3.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2011.6.22)

4. Economic Bulletin, June 2011 (2011.06.23)

5.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고영선 외 (2011.06.24)

6. click 경제교육 2011. Jul (2011.06.30)

7. 나라경제 2011. 7 (2011.06.30)

8. KDI 경제동향 2011. 7 (2011.07.07)

9.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7월 (2011.07.07)

10. Economic Bulletin, Jul 2011 (2011.07.20)

11. click 경제교육 2011. Aug (2011.07.28)

12. 나라경제 2011. 8 (2011.07.29)

13. Reforms for Korea’s Sustained Growth/ 한진희 외 (2011.08.01)

14.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8월 (2011.08.07)

15. KDI 경제동향 2011. 8 (2011.08.08)

16.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고영선 (2011.08.17)

17. Economic Bulletin, Aug 2011 (2011.08.24)

18. 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 윤희

숙 (2011.08.24)

19. click 경제교육 2011. September (2011.08.28)

20. 나라경제 2011. 9 (2011.08.29)

21. KDI 경제동향 2011. 9 (2011.09.07)

22. 실업 및 잠재실업의 측정에 관한 연구/ 황수경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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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conomic Bulletin, September 2011 (2011.09.23)

24. 나라경제 2011. 10 (2011.09.29)

25.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9월 (2011.09.30)

26. click 경제교육 2011. October (2011.09.30)

27.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 방향/ 윤희숙 (2011.10.07)

28. KDI 경제동향 2011. 10 (2011.10.10)

29. Economic Bulletin, October 2011 (2011.10.24)

30.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0월 (2011.10.28)

31. 나라경제 2011. 11 (2011.10.28)

32. 경제세계화와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역량/ 조동철 외 (2011.10.30)

33. click 경제교육 2011. November (2011.10.30)

34. KDI 경제동향 2011. 11 (2011.11.07)

국제회의/세미나/공청·토론회

1. [KDI-제도학회 월례세미나 공지] 한국재정,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최광 

(2011.07.20)

2. [KDI-제도학회 월례 세미나] 복지에 관하여/ 김성배 외 (2011.09.08)

3. 세계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그리고 G20의 역할 / (2011.10.06) 

4. 세계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그리고 G20의 역할/ (2011.10.25) 

5. [KDI-제도학회 월례 세미나] 복지 정책에 관하여/ 고영선 외 (2011.10.27)

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적 주택정책 패러다임 모색/ (2011.12.15)

7. 세계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경제 협력- 2012년 멕시코 G20 아젠다 (2011.12.19)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1. BOK경제 브리프: 양질의 일자리 수급상황 및 대응방향  (2011.09.01)

2. 2011년 상반기 중 국제수지 동향 (2011.10.06)

3.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 :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2011.10.18) 

4. 국제경제정보 제2011-47호: 중국 통화정책의 최근 기조 평가 및 전망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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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경제정보 제2011-48호: 국제원자재 파생상품시장의 최근 동향과 영향(2011.10.20) 

6. 국제경제정보 제2011-50호: 중국의 유로지역 지원에 관한 논란과 향후 전망 (2011.10.26)

7. 국제경제정보 제2011-51호: 최근 유럽은행의 자금조달 상황 평가 (2011.11.02)

8. 국제경제정보 제2011-52호: 국제유가의 고수준 지속 가능성 평가 (2011.11.04)

9. 국제경제정보 제2011-53호: 미국 경제의 ‘일본화’(Japanification) 가능성 평가 

(2011.11.17)

10. 국제경제정보 제2011-56호: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에 대한 ECB의 정책대응 

(2011.11.24)

11. 조사통계월호 2011.11월 논고: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 관계 (2011.11.30)

12. 국제경제정보 제2011-60호: 미국 경기회복 제약요인으로서 주택시장 부진 평가 

(2011.12.08)

13. 국제경제정보 제2011-61호: 중국 인구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2011.12.15)

14. 국제경제정보 제2011-19호: 일본의 재정상황 악화 배경과 전망 (2011.05.13)

15. 국제경제정보 제2011-21호: 유로지역내 경제력 불균형 현황과 과제 (2011.05.19)

16. 국제경제정보 제2011-25호: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재부상 배경과 전망 

(2011.06.02)

17. 국제경제정보 제2011-24호: 중국 불태화 정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011.06.02)

18.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화적 운용에 관한 연구 (2011.06.02)

19. 자본유출입에 대한 정책대응 사례와 평가 (2011.06.02)

20. 국제경제정보 제2011-27호: 최근 글로벌 불균형 축소 논의의 주요 내용 (2011.06.23) 

21. 국제경제정보 제2011-28호: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상황과 향후 

전망 (2011.06.23)

22. 국제경제정보 제2011-29호: 브라질의 환율안정 정책의 유효성 (2011.06.30)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보고서

1.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신창목 외,  SERI Economic Outlook (2011 09.21) 

2. 여성취업자 증가 원인 분석 및 시사점/이찬영, SERI 경제포커스 제352호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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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 가구-소득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김정근, SERI 경제포커스 제

357호 (2011.11.15)

4.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이찬영 외, SERI 연구보고서 (2011.11.24)

5.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신창목 외, SERI Economic Outlook 

(2011.12.01)  

□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보고서

1. 동향과진단: 최근 고용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이지선 (2011.07.27)

2. LGERI 리포트: 우리나라 수출상품 구조 진단, 경쟁 노출도 높고 부가가치 낮은 편/이

근태 (2011.08.03)

3. 동향과진단：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 남아있는 불안요인/최문박(2011.08.10)

4. LGERI 리포트: 2000년 이후 글로벌 산업 판도 변화/이한득 (2011.08.10)

5. LGERI 리포트: 변동성으로 본 국내 금융시장,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 더 높여야/ 배민

근·김건우/ (2011.10.05)

6. 동향과진단: 한·EU FTA 3개월 평가와 한·미 FTA/김형주 (2011.10.12)

7. 동향과진단: 선진국 재정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락세 진정/이지평 (2011.10.19) 

8. LGERI 리포트: 유럽 위기를 보는 체크 포인트/유승경·홍석빈 (2011.10.19)

9. LGERI 리포트: 국가채무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윤상하·강성구 (2011.10.26)

10. LGERI 리포트: 미국·유럽, 일본경제 전철 밟을까/이지평·이혜림 (2011.11.02)

11. LGERI 리포트: 한국 금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창선·김건우 (2011.11.09)

12. 동향과 진단: 고용 늘었지만 자영업·고령노동이 대부분/이지선 (2011.11.16)

13. LGERI 리포트: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장수의 축복이 위험이 되지 않도록/이한득·

이지홍/ (2011.11.16)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1. 세수입의 한계비용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황상현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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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RI 2010 한국경제 거시계량모형/조경엽 외 (2011.07.20)

3.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1년 7월호 [Vol.21-3]/한국경제연구원 (2011.07.28)

4.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와 재정정책/송원근 외 (2011.11.02) 

5. 유럽재정위기의 향방과 시사점/안순권 (2011.11.15)

6.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와 시사점: 소득, 소비, 교육비 지출을 중심으로/ 설 

윤 (2011.11.18)

□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CFE 리포트

1.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관계분석 및 국가채무 관리방안/곽은경 (2011.8.25) 

2. 세계 시장으로 통(通)하는 트렌드/안지윤 (2011.9.18)

3.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박정수 (2011.10.06)

4. 법인세율 인하철회 논의에 대한 소고/이영환 (2011.11.03)

5.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과 청년 실업 문제/ 정도범(2011.12.01)   

2012정책제안

1. 법인세제를 단일세율로 바꾸자/현진권 (2011.8.11)

2. 노융산업(勞融産業) 육성으로 고용을 늘리자/박기성 (2011.8.18)

3. 평준화 정책 폐지해야/김정래 (2011.8.24)

4. FTA 경제성 강화해야/정인교 (2011.10.06)

5. 작은 정부를 위한 의회와 관료제의 역할/황수연 (2011.10.20)

6. 지방 행정, 기초 단체 존치시켜야/황수연 (2011.10.27)  

7. 통화정책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개선방안/안재욱 (2011.11.17)

8. 국가의 대학 재정 지원 중단해야/신중섭 (2011.11.24)

9. 전세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와 공급확대/조주현 (2011.12.12)

10. 인플레이션을 통한 정부 재원조달을 막자/김이석 (2011.11.15)

11. 선진강대국(GK) 건설을 위한 통일정책/배정호 (2011.12.19)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

Ⅲ. 국내외 보고서 | 103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http://www.nsi.or.kr)

1. [719회] 한국 이대로 하면 선진국 어림없다/권태신 (2011.9.28)

2. [724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자산운용 전략/조재민 (2011.11.02)

3. [729회] 2012년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현오석 (2011.12.0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의 피해복구 현황과 시사점/이형근 외 (2011.07.25)

2. 유럽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 발표와 향후 전망/강유덕 외 (2011.08.08)

3. 2011년 하반기 중국경제와 물가 분석/북경사무소 (2011.08.10)

4. 세계경제 위험요인 평가와 전망/이동은 외(2011.08.12)

5. 미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의 효과분석/허인 외(2011.08.17)

6. 최근 유로본드(Eurobond) 발행 논의와 전망/강유덕 외 (2011.9.21)

7. 유럽의 경기침체와 최근 극우주의의 부상/강유덕 외 (2011.9.30)

8.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국제유가 변동요인 비교 및 시사점/허인 외 (2011.11.10)

9.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정형곤 외 (2011.11.18)

10. 한·일, 한·중 통화 스왑 확대와 그 시사점/윤덕룡 외 (2011.12.01)

11.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및 평가/김균태 외 (2011.12.08)

12. Determinants of Domestic Public Debt Crisis/박복영 (2011.11.24)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보고서

1. 주택금융제도의 국제간 비교 및 정책 제안/이재연 (2011.07) 

2. 금융 그룹의 통합 리스크 관리/이명활(2011.07)

3.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기간부예금) 평가 및 개선방안/임형석 (2011.07)

4. 외환규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검토/김정환·박성욱 (2011.07)

5. 최근 장기금리 하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김정환·장민·이규복 (2011.08)

6. 스트레스테스트에 기초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신용상 (2011.08)

7. 글로벌 재정위기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구본승 외(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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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외환시장 변동성 요인 분석/박성욱·장민(2011.09)

9.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장동구 (2011.09)

10.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남재현 (2011.09)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이시연 외(2011.09)

12.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서정호 외 (2011.10)

13. 한국 금융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KIP (2011.10)

14. 유럽 재정위기의 전망과 대응방안/김정환 외 (2011.10)

15. 가계부채의 증가원인 분석: 미국 서브프라임발 위기와의 비교/구본승 외(2011. 12)

16. 리스크를 고려한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함준호 (2011. 12)

세미나

1. 한·중·일 통화협력을 위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과 방안 (2011.09.17)

2.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방법과 외화유동성 (2011.9.28)

3. 경제 및 재정전망과 정책방향 (2011.10.04)

4. Euro Crisis: Failure of Adjustment Mechanisms as Optimum Currency Area (2011.10.5)

5.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체계 연구 (2011.10.06)

6. 최근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과 향후 금융 정책방향 (2011.10.21)

7. EU의 재정위기 요인과 시사점 (2011.10.24)

8. 2012년 경제전망 (2011.10.26)

9.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전망 (2011.10.26)

10. 유럽 재정위기의 금융위기로의 전이 가능성 진단 (2011.11.01)

11. 글로벌 재정위기와 세계경기 장기침체 가능성 진단 (2011.11.01)

12. 글로벌 재정위기의 배경, 현상 및 해결전망 (2011.11.01)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자본 흐름의 특징과 전망 (2011.11.10)

14. 유로화 위기와 우리의 정책과제 (2011.11.10)

15. 최근 금융경제 여건과 감독정책 방향 (2011.11.29)

16. 우리나라 자금시장의 단기화 요인 및 개선방안 (2011.12.01)

17. 고령화의 진전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주요국의 대응사례와 시사 (2011.12.0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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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Reform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2011.12.09)

19. Eurozone Crisis and Its Impacts on Asia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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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국 동향*7)

□ 미국의 일자리법안 통과 불발 및 재정적자 감축협상 실패,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타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지속되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법안(급여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 

등)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3조 2,22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 제안  

－재정적자 감축 특별위원회에서 재정적자 감축협상 합의에 실패하여 향후 10년간 

1조 2천억달러의 연방지출 프로그램 예산이 2013년부터 자동삭감

○ 프랑스는 독일과 더불어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국의 재정위

험도 증가하여 재정적자 감축안 제시  

－ 2012년까지 120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축, 2013년에는 SGP 기준인 재정적자 3% 기

준 달성, 2016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

－의료보험 지출 절감 이외에는 세수 확대(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소비세율 인상, 

세제혜택 축소)에 중점 

○ 유럽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U 26개 회원국(영국 제외)은 ‘신 재정

협약’에 합의하여 재정통합 강화 

－당초 2013년에 출범하기로 했던 유럽안정화기구(ESM)를 내년 7월 앞당겨 개시하

여 1년 동안 유럽재정안정기금(ESFS)과 동시 운영

－회원국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규율(일반정부 재정수지 균형 혹은 흑자, 

구조적 적자는 GDP 대비 0.5% 이하)을 법제화하고 규율 위반시 자동조정장치 발

동 메커니즘 도입

－유로존 17개 회원국은 재정적자 3% 초과시 자동 제재조치 시행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eklee@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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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재정위기의 발단이 되었던 PIIGS 국가들은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 표명

○ 그리스의 2011-2015 중기재정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283억유로(GDP 대비 12%) 재정

적자를 감축하여 2014년에는 3% 미만으로 감축할 계획

－세수 확대(직접세, 간접세, 사회보장기금, 과세기반 확대, 조세지출 축소), 구조개

혁(공공부문 임금 합리화, 민영화, 의료 및 제약 지출 규제, 사회보장 비용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일반정부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

표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계획이 담긴 중기재정계획 발표

－ 2012년까지 조세 및 복지제도 개혁을 계획하고 있는데, 동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

지 않는 경우 2014년까지 200억유로 규모의 조세지출 및 복지혜택 감축이 자동적

으로 이루어질 것

○ 아일랜드는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2012~2015

년 124억유로 규모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함 

－수입 확충을 위해 고용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적은 간접세율(소비세, VAT 등) 인

상, 지출 축소를 위해 부처별 지출상한 설정, 공공서비스 개혁 제안

－또한 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구조 개혁(재정책임법 제정 등)

○ 포르투갈은 IMF/EU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2013년까지 재정적자 3%를 달성해야 함

－세수 확대를 위해 VAT 세율 인상, 세액공제 축소,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노력 강

화 등을 제시

－지출 삭감을 위해 공무원 임금동결, 사회보장 및 보건지출 감축, 정부운영비용 축

소,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 축소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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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일자 주요내용

8.2 ∙ 부채 상한선 조정 합의

8.5 ∙ S&P 미국 국가신용등급 AAA에서 AA+로 하향조정

9.8 ∙ 오바마 대통령 일자리 법안 제안

9.19 ∙ 3조 달러 규모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9.20~21 ∙ 연방준비제도(Fed)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실시 결정

10.14 ∙ FY2011 결산 발표

10.24 ∙ 주택 보유를 위한 모기지 차환 프로그램(HARP) 확대 적용 방안 제시

11.21 ∙ 수퍼위원회 재정적자 감축협상 합의 실패

11.28 ∙ Fitch,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11.30
∙ 미국 Fed, 유로존 ECB, 캐나다 BOC, 영국 BOE, 일본 BOJ, 스위스 SNB 등 6개 중앙은행 공

동조치

<표 2-Ⅱ-1> 주요 재정관련 이슈 일지

1. FY2011 연방정부 결산 발표

□ 2011.10월 재무부와 OMB가 공동발표한 연방정부의 FY2011 결산은 연초 FY2012 예산

안 발표시 예측했던 것보다 대폭 감소

○ 다만 2008,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FY2011 재정적자는 1조 2,990억달러(GDP 

대비 8.7%*)로 여전히 높은 수준

* FY2011 재정적자는 FY2010 GDP 대비 9.0%보다 0.3%p 하락

** 명목기준으로 보면 FY2011 재정적자는 40억달러(0.3%) 증가하여 전 회계연도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

－ FY2011 재정적자는 올 2월 FY2012 예산안 전망보다 21%(3,470억달러) 낮은 수준

이며, 9월 FY2012예산안 업데이트(Mid-Session Review)의 예측보다는 1.3%(170억

달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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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적자

FY 2010 2,162 3,456 -1,294

    (GDP 대비 %) 15.1 24.1 9.0

FY 2011 전망:

    FY2012 예산안 2,174 3,819 -1,645

    FY2012 MSR 2,314 3,630 -1,316

FY 2011 결산(’11.10월) 2,302 3,601 -1,299

    (GDP 대비 %) 15.4 24.1 8.7

<표 2-Ⅱ-2> FY2011 연방정부 결산
(단위: 십억달러)

□ FY2011 연방정부 결산 주요내용

○ (재정수입) FY2011의 재정수입은 총 2조 3,020억달러로 전 회계연도보다 6.5% 증가

－ 2010.12월 감세연장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 소비세, 관세 수입은 

증가한 반면 사회보장세, 법인세, 유산세 및 증여세 수입은 감소

－ GDP 대비 총재정수입은 전 회계연도 15.1%와 유사한 수준인 15.4% 기록

○ (재정지출) FY2011 재정지출은 FY2010보다 1,450억달러(4.2%) 늘어난 3조 6,010억달

러 규모

－ GDP 대비 총재정지출은 24.1%로 전 회계연도와 동일한 수준

－재량지출은 4월까지 전 회계연도 수준으로 편성된 준예산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FY2010 수준과 유사

－다만,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출, 메디케어, 사회보장부문 지출이 증가하여 

FY2010에 비해 증가한 지출 1,450억달러 중 동 부문이 1,100억달러 차지

－실업수당 지출은 FY2010보다 300억달러 감소

○ (국가채무) 비정부부문 소유채무는 FY2011 동안 1조 1,042억달러 증가하여 총 10조 

1,270억달러(GDP의 67.7%)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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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바마 대통령 일자리 법안 제안 및 진행 상황

□ 9월 8일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법안을 제안하였으나 12월 현재 야

당의 반대로 통과 난항

○ 지난 9월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지원 규모 4,470억 달러*의 일자리 법안을 제안

* <참고 1> 일자리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소요재원 참조

○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급여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법안

의 일부 내용으로 제안한 것임

○ 12월 17일 상원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소득세(payroll tax) 감면 혜택을 2개월* 연

장하는 내용의 ‘중산층 세금완화와 일자리창출법’ 개정안을 가결

* 오바마 행정부는 급여소득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2%p 낮

춘 바 있으며 공화당과의 협상을 통해 동 조치의 연장 기간을 기존에 요청하였던 1년에서 

2개월로 줄이는 데 합의

○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합의로 상원에서 급여소득세 감면안이 통과되었으나 12

월 18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의 반대 의사 표명으로 정치적 공방 지속중

<참고 1> 일자리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소요재원(2011.9월)
(단위: 십억달러)

일자리 창출 방식 규모

중소기업의 고용 및 진흥을 위한 세금감면 70

고용주 부담 급여세 절반 수준으로 인하/신규채용 및 급여인상에 대한 급여세 감세 65

기업투자 100% 상각 허용 연장 5

미래를 위한 투자 및 SOC 등 140

교사 및 소방대원, 경찰 재직 보장 35

학교시설 근대화 30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50

National Infrastructure Bank 설립 10

빈집 및 차압된 주택의 복원 및 재정비 15

초고속 무선 인터넷 구축망 확대 0

퇴역군인 고용 n.a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62

실험보험 개혁 및 확대 49

장기 실업자 고용 기업 세제혜택 8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5

2012년 동안 피고용자 급여세 부담률 절반 수준으로 인하 175

총 합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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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바마 대통령 3조달러 규모 재정적자 감축방안 발표

□ 9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FY2021까지 향후 10년간 3조 2,22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재정적자 감축 특별위원회(수퍼위원회)*에 송부

* <참고 2> 재정적자 감축 특별위원회 참고

○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FY2021년 재정적자는 5,650억달러

(GDP의 2.3%)로 이는 9월 현재 FY2011 예상 재정적자 1조 3,160억달러(GDP의 8.8%)

에서 절반 이상 축소된 수준

[그림 2-Ⅱ-1] 오바마 대통령 제안의 재정적자 절감 효과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동 제안은 크게 조세개혁, 해외전비 감소, 법정지출 개혁, 재정적자 감축에 따른 이자지

출 절감으로 구성

① 조세개혁을 통한 세수확보 약 1조 5천억달러

－고소득자에 대한 2001년, 2003년 세금감면 조치 만료(8,660억달러)

－연 25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 세금 혜택 제한(4,100억달러)

－세제상의 허점 차단을 통한 세수 확대 등(약 3,00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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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삭감으로 1조 1천억달러 절약

③ 메디케어 등 법정지출에서 5,700억달러 감축

－초과지급금 감소 등으로 메디케어 지출 절감(2,480억달러)

－기타 보건·의료 및 메디케이드 절감(720억달러)

－농업보조금 삭감, 연방정부 공무원 연금 개혁 등(2,500억달러)

④ 재정적자 감축에 따른 이자지출 절감 4,300억달러

<참고 2> 재정적자 감축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통과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BCA)에 따라 향후 10년 간 1.2조~1.5조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

   ○ 특별위원회는 민주, 공화 양당에서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

▣ 예산통제법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계획은 1단계로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 지출을 삭감하고 2단계로 의

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11월 23일까지 1.2조~1.5조달러의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의회는 특별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대해 올해 12월 23일까지 표결

   ○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방지출 프로그램에 대해 1.2조달러의 일률삭감 조치 시

행

▣ 특별위원회 재정적자 합의 여부와 관련한 부채한도 조정

   ○ 1.2조달러 이상 적자감축 성공시 적자 감축액과 동일한 규모로 상향조정(단, 1.5조달러까지 상향조정 

가능)

   ○ 1.2조달러 미달시 정부부채한도 1.2조달러 증액, 2013년 1월부터 1.2조달러 일률삭감 조치 시행

□ 11월 21일* 재정적자 감축 특별위원회(수퍼위원회)는 재정적자 감축협상 합의 실패를 

발표

* 특별위원회가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한은 11월 23일로 특위가 제안하는 방안의 재정적

자 감축 효과 추정을 위해 21일 밤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CBO에 제출하여야 함

○ 이번 협상 결렬로 인해 향후 10년간 1조 2천억달러의 연방지출 프로그램 예산이 2013

년 1월부터 자동 삭감 예정

－재량지출의 경우 국방지출과 국내지출이 동일한 규모로 삭감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고용보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등은 일률삭감에서 제

외되며 메디케어의 경우 삭감 한도 설정

○ 오바마 대통령은 일률삭감을 방해하는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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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 합의 실패에 따른 영향

○ 특위의 합의 실패로 국방부 예산 대폭 삭감 예상

－예산통제법에서의 국방지출 절감분은 향후 10년간 4,200억달러로 예상되며, 이 중 

3,500억달러가 예산상의 국방지출 범주이고 여기서 약 3,300억달러는 국방부의 예

산 삭감

－여기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합의 실패 따라 추가로 5,000억달러가 

삭감될 예정

－이와 관련하여 미군 전력 훼손 우려, 해외 주둔 미군 전력 조정 등의 방안 등이 거

론

－의회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방지출 추가 삭감을 막으려는 움직임

도 존재

○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

－다만, Moody’s와 S&P는 의회가 일률삭감 계획의 불이행을 시도할 경우 신용등급

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경고

○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

－지난 9월 의회에 제출한 일자리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법안에 포함된 내용인 올해 말로 종료되는 근로자

에 대한 급여소득세 감면 조치 연장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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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tch, 미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 11월 28일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

로 하향 조정

○ 다만, 신용등급은 트리플 A(AAA)를 유지

○ 동 조치로 미국의 현재 국가신용등급 전망은 Moody’s, S&P, Fitch 모두 ‘부정적’ 전망

○ Fitch의 이번 조치는 상당 부분 예상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5.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주요 6개국 중앙은행의 공동조치

□ 11월 30일 미 연준(Fed), 유로존 ECB, 캐나다 BOC, 영국 BOE, 일본 BOJ, 스위스 SNB 등 

6개 중앙은행은 세계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발표

○ 달러 스왑금리를 인하하고 통화스왑 계약 연장

－미 연준은 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스위스 SNB, 캐나다 BOC 등 5개 

중앙은행에 대한 달러 스왑금리를 12월 5일부터 현행 1%포인트(100bp)에서 0.5%

포인트(50bp)로 인하

－통화스왑 계약을 2013년 2월 1일까지 6개월 연장

○ 이번 조치로 ECB는 미국 달러화 유동성을 한층 저렴하게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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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랑스

일자 주요내용

8.12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주식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

8.16

∙ 독일 - 프랑스 정상회담

  - 유로존 회원국들의 단일 경제정부 역할을 할 공동경제위원회 설립안 공식 제안

  - 2013년부터 적용할 공동법인세 추진 합의

  - 금융거래세 신설을 추진

8.24 ∙ 프랑스 정부 재정긴축 계획 발표

9.28 ∙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10.9
∙ 독일-프랑스 정상회담

  - 유로존 재정 위기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은행들을 지원하기로 합의

10.13 ∙ 유로존 모든 국가 EFSF 확대안 승인

11.7 ∙ 2차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12.16 ∙ Fitch,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표 2-Ⅲ-1> 주요 재정관련 이슈 일지

1. 120억유로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 8월 24일 2011회계연도와 2012회계연도에 걸쳐 재정적자를 120억유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배경) 최근의 재정상황 악화 및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현재 AAA) 하향 조정 가능

성 우려 등으로 긴축재정 계획 발표

○ (규모) 총 120억유로(173억달러) 규모의 이번 긴축방안은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대해 각각 10억유로와 110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계획

－ 2011년 남은 기간 동안 추가세입으로 10억유로, 2012년 세입확대로 100억유로, 지

출축소 방안으로 10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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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감축 방안)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 및 세제혜택 축소 등 세수확대에 초점

－연간 5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 3%p 인상

* 재정적자 목표치인 GDP의 3% 달성시까지 운영되며, 현재 동 재정적자 목표 달성시기

는 2013년

－담배, 주류, 청량음료, 테마파크 티켓 등에 대한 소비세율 인상

－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

－보충 의료보험의 보험료율 인상

－법인세제를 독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편하여 프랑스 기업의 미래 법인세에 대한 

손실상각 능력을 제한

○ (향후 조치) 동 재정적자 축소 방안은 2011년 추경예산 및 2012년 예산안, 사회보장 

예산안에 포함되어 의회에 제출될 예정

2. 9월 8일 2011회계연도 추경예산 의회 통과

□ 8월 24일 발표된 긴축재정 계획에 따라 2011년 10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반영

한 2차 추경예산이 의회를 통과

○ 이번 의회 통과된 2차 추경예산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관련 내용과 함께 지난 8

월 발표한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포함

－동 추경예산은 당초 8월 1일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하원 심의중 8월 긴축재정 계

획을 반영하여 수정

* 8월 1일 하원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은 󰡔KIPF 재정동향󰡕 7호 참조

○ 재정적자 감축 방안 주요 내용

－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한도 규정 신설,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

해 10%를 과세소득에 가산(기존 5%에서 상향 조정)

－ (소득세)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 제도의 혜택 축소

－ (기타) 1박 숙박비가 200유로 이상인 숙박시설에 대해 호텔 숙박세 도입(숙박료의 

2%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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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9월 28일 재정적자 감축에 초점을 맞춘 2012회계연도(2012.1월~2012.12월) 예산안 발표

○ 프랑스는 현재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를 감소

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

－ (재정지출) 2011년 수정전망 대비 1.1% 증가한 3,660억유로로 인플레이션 상승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

* 2012년 인플레이션 상승률 전망: 1.7%

－ (재정수입) 2011년 수정전망 대비 7% 증가한 2,888억유로

－ (재정수지) 특별계정 등을 고려한 총재정수지는 전년(2011년 수정전망) 대비 

14.3% 적자 감소

2010년
확정치

2011년 
2차 추경예산

2011 
수정전망

2012년 
예산안

재정지출 422.6 361.4 361.9 366.0

재정수입 271.8 268.8 270.0 288.8

재정수지 -150.8 -92.6 -91.9 -77.2

예산부록 수지 0.00 0.01 0.01 0.01

특별계정 2.0 -2.9 -3.7 -4.6

총재정수지 -148.8 -95.5 -95.5 -81.8

<표 2-Ⅲ-2> 중앙정부 2012 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자료: PLF 2012

□ (재정전망) 긴축정책으로 재정건전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가 변

수로 작용할 전망

○ (재정적자) 올해 GDP의 5.7%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후 감소하여 2013년에는 안정 

및 성장협약(SGP) 기준인 GDP의 3% 달성을 목표로 설정

○ (국가채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대한 지원으로 향후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

지할 전망이며 이는 SGP 기준인 GDP 대비 60%를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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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일반정부 -5.7 -4.5 -3.0 -2.0 -1.0 

  중앙정부 -4.6 -3.7 -2.6 -2.0 -1.4

  중앙정부 기관(ODAC) -0.2 -0.2 -0.2 -0.2 -0.2

  지방정부 -0.1 -0.2 -0.2 -0.1 0.0

  사회보장 -0.8 -0.4 -0.1 0.2 0.5

국가채무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효과 제외)
84.1 85.5 85.4 84.3 82.3

  국가채무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 포함)
85.5 87.4 87.3 86.2 84.1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지원 효과 1.4 1.9 1.9 1.9 1.8

조세부담률 43.7 44.5 45.0 45.2 45.4

  인플레이션율(%) 2.1 1.7 1.75 1.75 1.75

  GDP 성장률(%) 1.75 1.75 2.0 2.0 2.0

<표 2-Ⅲ-3> 2012~2015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PLF 2012

4. 11월 7일 2차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 긴축예산을 통해 지난해 GDP 대비 7.1%였던 재정적자를 2013년 SGP 기준인 3%로 줄

이고 2016년 균형재정 달성

○ 동 방안은 향후 5년간 총 647억유로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계획으로 2012년에 70억유

로의 재정적자가 감축될 계획

－ 2012년 예산은 세수를 증대하고 지출은 삭감 또는 동결하여 당초 계획한 예산안

에서 5억유로를 추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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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6
2012~2016

재정적자 
감축액

2012년 및 2013년에 대해 소득세, 부유세, 상속세 및 증여

세 구간 동결
1.7 3.4 3.4 15.3

2012년~2013년까지 연매출 2.5억유로 이상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5%p 한시적 인상(34.4%→39.4%)
1.1 1.1 0.0 2.2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9%에서 24%로 

상향조정
0.6 0.6 0.6 3.0

지방교부금 동결 및 의료보험 지출 절감 1.2 2.7 7.2 21.1

근로자의 은퇴연령 상향조정(60세→62세)을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 시행
0.1 0.5 1.3 4.4

세액공제 축소 등 제도개편 0.0 1.0 2.6 7.2

2012년에 대해 가계 지원금 및 주거 보조금 상승률 1%로 

조정
0.4 0.5 0.5 2.5

현행 5.5%의 VAT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호텔, 숙박시설 등에 

대해 VAT 세율을 7%로 상향조정
1.8 1.8 1.8 9.0

총합: 재정적자 감축 효과 7.0 11.6 17.4 64.7

<표 2-Ⅲ-4> 11월 7일 재정적자 감축계획
(단위: 십억유로)

자료: http://www.gouvernement.fr/presse/les-mesures-du-plan-d-equilibre-des-finances-publiques

재정적자 감축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16

8월 24일 1.2 10.4 9.9 9.4 8.7 8.7 48.4

11월 7일 0.0 7.0 11.6 13.3 15.3 17.4 64.7

<참고 3> 8월 24일 및 11월 7일 재정적자 감축계획의 비교
(단위: 십억유로)

  자료: http://www.gouvernement.fr/presse/les-mesures-du-plan-d-equilibre-des-finances-publ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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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월 16일 2011회계연도 추경예산안 하원 제출

□ 11월 16일 제출한 추경예산은 11월 7일 발표한 52억유로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포함

○ 동 추경예산안은 현재 의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을 보완

○ 2012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4.5%로 설정하고 다음의 방안을 포함

－연매출 2.5억유로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2012년과 2013년에 한시적으로 법인세 

5%p 인상

－ 7%의 VAT 경감세율을 신설하여 현행 5.5%의 VAT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세율 상향조정

∙ 식료품, 에너지, 장애인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등은 제외

－ 2012년 및 2013년에 대해 소득세, 부유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구간 동결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9%에서 24%로 상향조정

6. 12월 8~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결과

□ EU 27개국 중 영국을 제외한 26개 회원국 정상들이 재정 통합을 강화하는 ‘신재정협약’

에 합의

○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금융시장 안정장치 강화 및 재정규율 강화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경제적 유대 강화

○ 동 협약은 내년 3월 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최종 비준을 요함

○ 신재정협약 주요내용

－유럽안정화기구(ESM) 출범을 내년 7월로 앞당겨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병행

운용

－ EU 회원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2천억유로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균형 또는 흑자를 이루어야 하며 연간 구조적 적자가 명목 

GDP의 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회원국은 동 규율을 자국 헌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며,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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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자동조정 장치(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 발동

－회원국들은 국가채무 발행 계획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에 사전 보고

－유로존 국가(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3% 초과시 회원국 반대가 

없다면 자동 제재조치 시행

□ 신재정협약 합의 후 유럽 내 불협화음을 보일 가능성

○ 유일하게 동 재정협약에 반대한 영국은 연립정부 내에서 협약을 거부한 사안을 두고 

의견 불일치

－다만, 연정이 해체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

○ 신재정협약에 합의한 국가 중에서도 이번 협약으로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이 상당부

분 EU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각국의 비준이 동 협정 추진에 

관건으로 부상

7. Fitch,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 12월 16일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

으로 하향조정(신용등급은 현재의 AAA를 유지)

○ 프랑스의 재정상황 악화 및 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부채위기 해결을 위한 포괄적 

해결방안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이 이번 신용등급 전망 강등의 사유

－ Fitch는 프랑스가 2014년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로존 

내 다른 AAA 등급 국가에 비해 프랑스가 유로존 위기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판단

○ 이번 Fitch의 조치는 그간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지속적

인 경고 속에 나온 조치로, 향후 Moody’s, S&P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높은 것으

로 평가

○ 동 조치는 상당부분 예상된 이슈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

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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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리스

일자 주요내용

’09.10 ∙ 그리스 정부, ’09년 예상 재정적자 종전 6%에서 12.7%로 수정 발표

’10.3

∙ 그리스 정부, ‘안전성장 프로그램’ 확정

  - ’14년까지 재정적자 GDP의 3% 미만으로 축소

∙ EU 정상회의에서 IMF의 ‘공동 자금지원 참여안’ 합의 도출

’10.4.11 ∙ EU 재무장관, 300억유로 규모 긴급구제금융 승인

’10.4.23 ∙ 그리스 정부, EU와 IMF에 구제금융 요청

’10.5. 2
∙ EU·IMF 그리스 지원 규모 1,100억유로로 확대하는 구제금융안 발표

  - 유로존 회원국 800억유로 및 IMF 300억유로(5%이자)

’10.5. 7 ∙ 독일의회 및 EU 의회 그리스 지원안 승인

’10.5.13 ∙ 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전제조건인 긴축안 승인

’10.5.18 ∙ EU·IMF 1차분, 200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10.9.14 ∙ EU·IMF 2차분, 90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10.11.15 ∙ EU, 그리스 ’09년 재정적자 상향조정(13.6%→15.4%)

’11.1.15 ∙ EU·IMF, 3차분, 90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11.4.15 ∙ EU·IMF, 4차분, 150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11.5.11 ∙ 그리스 정부, EU·IMF에 추가 지원 요청

’11.6.17 ∙ 그리스 파판드레우 총리, 개각 단행

’11.6.22 ∙ 그리스 정부, 의회 신임투표 통과

’11.6.24

∙ 그리스 정부, EU·ECB·IMF와 ‘중기재정계획’ 합의

  - 2015년까지 280억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 조치 및 500억유로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램 

포함

’11.6.29 ∙ 그리스 의회, ‘중기 재정 계획’ 승인

’11.7.15 ∙ EU·IMF, 5차분, 120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11.9. 2
∙ 6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IMF 실사 중단

  - 긴축강도 미흡, 19일 실사 재개 예정

’11.9. 7 ∙ 독일 헌재, 독일의 EU 구제금융 지원 참여 합헌 판결

’11.9.12 ∙ 그리스 정부, 추가 긴축안 발표

’11.9.14 ∙ 독일 및 프랑스, 그리스 유로존 잔류 및 추가지원 재확인

’11.10.2 ∙ 그리스 내각, 2012년도 예산안 초안 승인

’11.10.21 ∙ EU 재무장관회담에서 그리스 6차분 구제금융 58억유로 지급에 합의

’11.10.23 ∙ EU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국채손실률을 기존 21%에서 상향조정 추진

’11.11.18 ∙ 그리스 정부, 2012년도 수정예산안 의회 제출

’11.12.5
∙ IMF, 그리스 6차분 구제금융 22억유로 집행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6차분 자금 80억유로 지

원 최종 확정

<표 2-Ⅳ-1> 그리스 위기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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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의회, 2012-15년 중기재정계획 승인(2011.6.29)

○ 2011년 6월 8일 그리스 의회에 제출된 중기재정계획은 2011-15년 5년간 283억유로 

규모(GDP의 12%)의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함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그리스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11년 GDP 대비 

7.5%에서 2014년 2.6%로 감소할 예정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2011년 -1.0%에서 2014년 6.7%로 개선될 것

으로 전망

[그림 2-Ⅳ-1] 2006-2015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자료: 그리스 재무부, Greece: Medium-term fiscal strategy 2012-15, 2011.6

[그림 2-Ⅳ-2]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GDP 대비 %)

자료: 그리스 재무부, Greece: Medium-term fiscal strategy 2012-15, 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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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재정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건전화 조기집행(front-loading)을 계획

－ 2011년 65억유로 규모(GDP의 2.9%)의 재정건전화(전체 규모의 23.1%)를 계획하

고 있으며, 2012년에는 68억유로(GDP의 3.0%)로 총규모의 24.0%에 해당

－ 2013년은 52억유로 규모(GDP의 2.2%)로 총규모의 18.5%를 차지하며, 2014년의 

경우 54억유로 규모(GDP의 2.2%)로 총규모의 19.3%에 해당

－이는 2015년  43억유로 규모(GDP의 1.7%)로 감소

○ 그리스는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재정지출이 148억유로(GDP의 6.3%) 감소하고, 재정

수입은 134억유로(GDP의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GDP의 51.4%를 차지하던 재정지출은 중기재정계획 

하에 2015년 GDP의 44.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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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Ⅳ-2> 일반정부적자(기준선 시나리오 및 중기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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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은 2011년 GDP의 40.9%에서 중기재정계획 하에 2015년 GDP의 43.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입 확대는 직접세수 확대(2011년 GDP의 7.0% → 2015년 GDP의 8.2%), 

간접세수 확대(2011년 GDP의 12.2% → 2015년 GDP의 13.2%) 및 사회보장기

금 증가(2011년 GDP의 9.5% → 2015년 GDP의 10.5%)에 기인

∙ 이외에도 “Action Plan for Combating Tax Evasion 2011-2013” 시행으로 인한 조

세납부 성실성 개선 및 탈세 감소에 기인

○ 중기재정계획의 주요 목표는 재정적자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의 임금법 합리화, 공공부문 규모 축소, 의료 및 제약부문 지출규제, 사회보장비용 축

소, 사회보장기금 수입 확대 및 기여금 탈루(contribution evasion) 감소, 과세기반 확

대 및 조세감면 축소, 조세납부 성실성 개선 및 탈세 감소가 주요 내용임

－ (공공부문 임금법 합리화: GDP의 0.9%)

∙ 2011-15년 사이 공공부문 인력을 15만명 축소(전체 노동인력의 20%), 주 근로

시간 연장, 계약직 축소, 새로운 수당기준 시행, 파트타임 고용 및 무급휴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공공부문 규모 축소: GDP의 2.4%) 

∙ 공공기관 통폐합, 보조금 및 운영경비 감축(GDP의 0.5%), 국유사업 구조조정 

(GDP의 0.6%), 국방비 삭감(GDP의 0.5%), 공공투자예산 감축(GDP의 0.2%), 

지방정부 재정운영 개선(GDP의 0.6%)을 포함

－ (의료비용 및 약제비 규제: GDP의 0.7%)

∙ 병원의 인터넷구매조달 체계 도입, 비보험자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축소 및 

의료비용 일반화를 통한 공공의료비용의 합리화(GDP의 0.3%)

∙ 사회보장기금이 지원하는 약제비 표준가격, 약가결정 제도 개선, 전자처방전 

체계의 전반적 시행을 통한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GDP의 0.4%)

－ (사회보장비용 축소: GDP의 1.9%)

∙ 2015년까지 추가적인 연금규모 조정 및 동결, 연금급여(pension benefits)범위 

기준과 수급자정보 대조 검토, 퇴직금 일괄지급 축소, 장애인연금체계 개혁, 실

업수당 소득심사, 고용보조금 프로그램의 합리화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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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금 수입 확대 및 기여 회피 감소: GDP의 1.3%)

∙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실업자의 기여금을 부담토록 하는 연

대기금의 도입을 통해 미신고 고용 및 기여 회피를 감소

－ (과세기반 확대 및 조세감면 축소: GDP의 2.4%)

∙ 부가가치세율 및 재산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신고소득에 대한 연대기금 

도입

－ (조세납부 성실성 개선 및 탈세 감소: GDP의 1.2%)

∙ “Action Plan for Combating Tax Evasion 2011-2013”을 시행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및 소비세의 조세납부 성실성을 개선, 이를 통해 관련수입을 증가

시킴

○ 이외에도 중기재정계획은 민영화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의 공공부채

를 감축하고 민간부문의 노하우를 수렴하며, 그리스 경제의 핵심 부문에 자금을 투

입함으로써 그리스 경기 회복을 도모함

－민영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자산가치는 500억유로 이상이며, 민영화를 통해 그

리스의 부채를 GDP의 20%p만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11년 민영화를 통해 50억유로, 2012년까지 150억유로, 2015년까지 500억유로 

재정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 

－민영화 프로그램 해당 자산은 국유기업, 국유은행, 공항, 항구, 고속도로 등 공공

인프라의 주식, 독점권리, 부동산 등을 포함 

－민영화 거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민영화기구(Privatization 

Agency)를 개설할 예정인데, 이 기관은 이전된 자산(transferred asset)의 유일한 주

주 역할을 할 것

∙ 동 기관은 우세한 시장조건일 때 자산을 민영화할 권한을 가지며 거래가 완료

되지 않는 한 자산을 정부로 이전할 수 없음

∙ 이를 통한 수익금은 분기별로 정부로 이전되어 공공부채 감축에 사용될 예정

∙ 동 기관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6년 동안 그리스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회에서 지정한 이사회를 통해 관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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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내각, 2012년도 예산안 초안 승인 (2011.10.2)

○ 그리스 정부는 예상보다 큰 경기침체를 이유로 재정상태가 중기재정계획에서 목표

한 것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경제전망)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5.5%와 -2.5%로 후퇴할 것이라 전망

－ 2013년에는 플러스 성장률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전망) 2011년 그리스 재정적자를 GDP 대비 8.5%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 전망

치는 GDP 대비 6.8%로 예상

○ 그리스는 예산안을 통해 2011-2015년 5년간 284억유로에 해당하는 재정건전화를 감

행할 예정인데, 이 중 67억유로는 2011년에 조기 집행될 예정

－ 2011년 조기집행은 당초 예상보다 경제침체가 심각한 데에 기인

□ 그리스 정부, 2012년도 수정예산안 의회 제출(2011.11.18)

○ (경제전망)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5.5%와 -2.8%로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원안에 비해 하향 조정된 수치임

○ (재정전망) 2011년 그리스 재정수지 전망치는 GDP 대비 -8.5%에서 -9.0%로 하향조

정한 반면, 내년 재정수지 전망치는 민간채권단의 국채손실률(PSI) 확대를 반영하여 

당초 GDP 대비 -6.8%보다 개선된 -5.4%로 조정

－민간채권단의 손실분담(PSI) 효과를 제외하면 내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6.7%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국채손실률을 21%에서 50%로 확대한 PSI 효과가 수정안에 반

영되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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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Ⅳ-3> 그리스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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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탈리아

일자 주요내용

’11.4.13 ∙ 이탈리아 내각, 중기재정계획(DEF) 승인

’11.4.28 ∙ 이탈리아 의회, 중기재정계획(DEF) 최종승인

’11.7.15
∙ 이탈리아 의회, 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480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

안 승인

’11.8.05
∙ 베를루스코니, 주가급락 및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2013년으로 1년 앞

당기겠다고 발표 

’11.8.08 ∙ 유럽중앙은행, 이탈리아 국채매입 시작

’11.9.06 ∙ 이탈리아 노동연맹 CGIL, 재정긴축안에 항의

’11.9.14
∙ 이탈리아 의회,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540억유로 규모(2014년까지 600

억유로)의 재정긴축안 승인

’11.9.20
∙ S&P, 이탈리아 신용등급 ‘A’로 한단계 강등

∙ 중기재정계획 최종수정안 의회 제출

’11.10.05 ∙ 무디스, 이탈리아 신용등급 ‘A2’로 한단계 강등

’11.10.15 ∙ 예산법안 및 안정법안 작성 및 의회 제출

’11.10.18 ∙ S&P, 이탈리아 24개 은행 신용등급 강등

’11.10.26 ∙ 베를루스코니, EU 정상회의에서 국유자산 매각, 노동시장 개혁, 정년연장 상향 조정 등 약속

’11.11.01 ∙ 밀라노 증시 6.8% 폭락, 이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

’11.11.03 ∙ 이탈리아 정부, 전면적 경제개혁안에서 후퇴한 수정안 채택

’11.11.05 ∙ 로마에서 수만명 베를루스코니 총리 퇴진요구 시위

’11.11.08 ∙ 베를루스코니 총리, 경제개혁안 의회 통과후 사임의사 표명

’11.11.09 ∙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7% 돌파, 이는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

’11.11.13 ∙ 이탈리아 대통령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마리오몬티 새 총리로 지명

’11.11.24 ∙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7% 재돌파

’11.12.04 ∙ 마리오 몬티 총리, 300억유로 규모 경제개혁안 발표

’11.12.16 ∙ 이탈리아 의회, 300억유로 규모 재정긴축안 가결

<표 2-Ⅴ-1> 이탈리아 위기 일지

□ 긴축예산안 n.111/2011과 n.148/2011 채택으로 인해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11년 총 

28억유로, 2012년 283억유로, 2013년 543억유로, 2014년까지 598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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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 두 법안의 재정수입 확대 방안 중 주요 골자는 현 조세지출 및 복리후생(welfare 

benefits)을 축소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조세지출 및 조세감면은 2012년 5%, 20% 

정도 감소할 예정

－이를 통한 조세수입은 2012년 40억유로, 2013년 160억유로, 2014년 200억 유로에 

달할 전망

－ 2012년 9월 30일까지 복지지출 재조정, 조세감면 폐지 및 축소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긴축예산안 n.111/2011과 n.148/2011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중복 적용되지 

않을 예정

○ 재정지출 축소방안은 정부 각 부처 보조금 삭감, 지자체 계획 축소 및 복지 관련 계획 

축소가 주된 내용임

－각 부처 예산관련 지출 감축은 2012년 70억유로, 2013년 60억유로, 2014년 50억유

로에 달할 전망

－복지 관련 지출감축은 2012년 10억유로, 2013년 35억유로, 2014년 33억유로에 달

할 전망

<표 2-Ⅴ-2> 긴축예산안 n.111/2011과 n.148/2011이 일반정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유로)

자료: Update of the 2011 Economic and Financial Document, Minister of the Economy and Finance, 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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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두 법안 모두 탈세 감소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음

－세무조사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

－쉘컴퍼니(shell company)를 통제하는 규정 점검

－통계기반 과세평가(tax assessment) 강화 및  탈세자와 담당변호사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법정문서에 기재하도록 요구

－부가가치세 유발 거래를 조세당국(Italian Revenue Agency)에 알리도록 요구하는 

조항 마련

－금융감독을 보험부문까지 확대 및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

－탈세과징금 강화

□ 이탈리아 의회, 긴축예산안 n.111/2011 승인(2011.7.15)

○ 긴축예산안 n.111/2011 채택으로 인해 이탈리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11년 총 21

억유로, 2012년 56억유로, 2013년 244억유로, 2014년까지 480억유로 감소할 전망

○ (재정수입 확대) 

－ Security deposit account에 부과하는 인지세 인상

－은행 및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IRAP1)율 인상

－소비세 인상

－조세행정 관련 절차 간소화

－담배상품 관련 소비세 인상 및 도박(gaming)관련 재정수입 증가

－조세지출 및 복리후생 축소

○ (재정지출 축소)

－복지지출 능률화를 통한 재정확보는 2013년 25억유로, 2014년 50억유로에 달할 

전망

∙ 각 지출 분야별 재정절감 비율은 2012년 4월 30일 주·지방당국 협정에 의해 

정해질 예정

1) 생산활동에 부과되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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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Ⅴ-3> 긴축예산안 n.111/2011이 주요 부문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유로)

자료: Update of the 2011 Economic and Financial Document, Minister of the Economy and Finance, 2011.9

□ 이탈리아 의회, 긴축예산안 Decree Law no. 148/2011 승인 (2011.9.14)

○ 동 법안은 2011년 8월 13일 Decree Law no.138/2011로 채택되었고, 9월 14일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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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no. 148/2011로 의회에서 최종승인되었음

○ 이탈리아는 동 법안을 통해 2013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균형달성을 목표로 함

－이는 당초 중기재정계획(DEF) 목표인 2014년까지 재정수지 균형달성을 1년 앞당

긴 것

○ 이탈리아의 경제전망은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중기재정계획 시점보다 악화

－ (경제전망) 동 긴축안은 2011년 이탈리아 GDP 성장률을 0.7%, 2012년 0.6%, 2013

년 0.9%, 2014년 1.4%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중기재정계획보다 전체적으로 전

망치가 약 2%p 감소한 수치

○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까지 조세 및 복지제도 개혁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혁이 계획

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2014년까지 총 200억유로 규모의 조세지출 및 복지혜택 감

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시(safeguard clause2)) 

<표 2-Ⅴ-4> 긴축예산안 n.148/2011이 주요부문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유로)

자료: Update of the 2011 Economic and Financial Document, Minister of the Economy and Finance, 2011.9

2) 이탈리아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긴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조세 및 복지제도 개혁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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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입 확대)

∙ 부가가치세율을 1%p 인상(현행 20%→21%로 상향조정)

∙ 금융소득 과세 재조정

∙ 에너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현행 6.5%→10.5%)

－ (재정지출 축소) 

∙ 민간부문 여성근로자의 정년을 2014년부터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며, 2026년

까지 남성근로자의 수준으로 조정

∙ 2013년부터 기대수명 변화를 반영한 정년이 자동적으로 적용 

□ 중기재정계획(DEF) 최종수정안을 의회제출 (2011.9.20)

○ 2011년 4월 의회에서 승인된 중기재정계획(DEF)의 최종수정안으로 경제 및 재정전

망이 일부 조정되었음

○ (경제전망) 중기재정계획 최종수정안에서 이탈리아의 GDP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하

향조정

－ 2011년 GDP 성장률은 1.1% → 0.7%, 2014년 1.6% → 1.2%로 4년 모두 하향조정

－이러한 경제 둔화는 세계경제 악화라는 외부요인과 이탈리아 내에서 시행된 긴축

법안이 공공재정에 미친 영향 등 내부요인에 기인

연도
중기재정계획(2011년 4월) 중기재정계획 최종수정안(2011년 9월)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GDP 성장률 1.1 1.3 1.5 1.6 0.7 0.6 0.9 1.2

<표 2-Ⅴ-5> 중기재정계획 원안 및 최종수정안 경제전망 비교
(단위: %)

자료: Nota di Aggiornamento del Documento di Economia e Finanza 2011, Minister of the Economy and Finance, 

2011.9

○ (재정전망)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2011년 4월 중기재정계획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긴축예산안 n.111/2011과 n.148/2011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공채무 수준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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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것은 아직 긴축예산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자지출이 

증가한 데에 기인

연도

2011 2012 2013 2014

DEF
수정 
DEF

DEF
수정 
DEF

DEF
수정 
DEF

DEF
수정 
DEF

구조적 예산수지

(Saldo di bilancio strutturale)
 -3.0  -2.8  -2.2  -0.6  -1.4  0.6  -0.5  0.5 

순차입 

(Indebitamento netto)
 -3.9  -3.9  -2.7  -1.6  -1.5  -0.1  -0.2  0.2 

기초재정흑자

(di cuiAvanzo primario)
 0.9  0.9  2.4  3.7  3.9  5.4  5.5  5.7 

이자지출

(Spesa per interessi)
 4.8  4.8  5.1  5.3  5.4  5.5  5.6  5.5 

산출갭  -1.9  -2.5  -1.1  -2.1  -0.3  -1.5  0.5  -0.8 

공공채무

(Debito pubblico)
120.0 120.6 119.4 119.5 116.9 116.4 112.8 112.6 

<표 2-Ⅴ-6> 중기재정계획 원안 및 최종수정안 재정전망 비교
(단위: GDP 대비 %)

자료: Nota di Aggiornamento del Documento di Economia e Finanza 2011, Minister of the Economy and Finance, 

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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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아일랜드

날짜 주요사건

’09.2

∙ 20억유로 규모의 재정지출 축소계획 발표(국가채무 ’07년 24.8% → ’08년 41%)

∙ 70억유로 규모의 은행구제 금융안 발표

  - ’08년 9월 은행 대규모 보증제공정책이 불충분하여 추가 구제안 발표

’09.4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정악화로 33억유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 2009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0.75%, 부채는 59% 

∙금융권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국영 자산관리공사 설립

  - ’10년과 ’11년에 추가로 정부지출을 각각 22.5억, 30억유로 삭감 계획

’10.3

∙국가 연금제도 개혁방안(National Pensions Framework) 발표

  - 인구 고령화와 연금지출 증가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

    ·지출전망: ’08년 GDP 대비 5.5% → ’50년 15% 

  -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현 65세 → 2021년 67세 → 2028년 68세)과 수급을 위한 최소납부

기간 연장(현 5년 → 10년) 등을 주 내용으로 함 

’10.4

∙정부의 금융시스템 정상화 및 은행구제를 위한 계획 발표 

  - 자산관리공사는 주요 5개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인수계획을 발표하고, 은행의 핵심 자기자

본비율의 목표치를 8%로 설정 

  - 주요 은행별로 구제 금융을 제공함 

’10.7
∙ 부실금융기관 지원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1 내지 2 단계 등급 강등(예: 무디스 Aa1 → Aa2)

’10.9
∙ 그리스에 대한 EU/IMF 지원으로 위기가 안정되는 듯하나, 9월 이후 재부각됨

∙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10.11

∙ 국채이자율은 8.9%로 유로존 가입 후 최고치를 기록함

∙ 총 850억유로의 IMF/EU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금융권 구조조정 및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재정자

문위원회를 설치함

  - 구제금융에 따른 재정적자 GDP 대비 3% 달성을 위해 2011-14년 동안 National Recovery 

Plan (중기재정계획) 수행

    · 동기간 실질 GDP 2.75% 증가 계획

    · 총 150억유로 규모의 적자감축 추진 

    · 공무원 25,000명 감원, 사회보장지출 28억유로 감축, 조세지출 삭감 및 VAT의 단계적 인상

(현 21% → 2013년 22% → 2014년 23%)

’11.4
∙ 국채수익률이 사상최대치를 기록

∙ 중앙은행은 금융회사가 총 240억유로 규모의 추가자본 확충이 필요함을 발표 

’11.7 ∙ 무디스는 추가 구제금융의 위험을 우려해 Baa3 → Ba1로 1단계 강등(투자 부적격)

’11.11
∙ 2012년 Mid-term Fiscal Statement 2011-15발표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는 구제금융자금 지급을 위해 30억유로 채권 발행 계획

<표 2-Ⅵ-1> 아일랜드 재정위기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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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의 배경

□ 아일랜드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7% 경제성장을 보였으나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로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부실 은행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재정수지 악화

○ 재정수지는 위기 전까지는 흑자였으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2010년 GDP 대비 △

11.9% 적자에 이름(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포함 시 GDP 대비 △32%)

[그림 2-Ⅵ-1] 아일랜드 재정 수지 추이

Note: Fiscal balance excludes bank support measures of 2.5% of GDP in 2009 and 20.1% of GDP in 2010.

1. Projection for 2011 and 2012.

Source: Ireland Stability Programme Update April 2011, Ireland Budget 2011; OECD Outlook database.

출처: OECD Economic Surveys Ireland,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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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Ⅵ-2> 아일랜드의 주요 경제 지표

주: 1) 일반정부의 재정수지(GDP 대비)는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투입을 제외함

출처: OECD Economic Surveys Ireland, 2011년 11월

○ 실업률은 2011년 5월 기준으로 14.1%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실업률에서 차지하는 장

기실업률3) 비중이 2007년 대비 20%p 이상 증가

－전체 실업에서 장기실업 비중이 2010년 4분기에는 50%를 넘어섬

○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2008년 이후 증가하여 2013년에는 최고치인 117.2%를 기

3) 1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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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할 전망

※ (참고) 최근 아일랜드 재무부 발표 자료 

○ Medium-Term Fiscal Statement 2011년 11월 4일 발표 

○ Infrastructure and Capital Investment 2012-16  2011년 11월 10일 발표 

○ Public Service Reform 공공서비스 개혁 2011년 11월 17일 발표

○ 2012년 예산 2011년 12월 7일 발표 

2. 중기재정계획(Medium-Term Fiscal Statement) 

□ 2011년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성장) 2011년 하반기에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 실질 GDP 증가율은 약 1% 예상

○ (재정 전망) 2011년 재정적자(general government balance)는 159억유로(GDP 대비 

10.3%)로 예상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포함 시 재정적자(Exchequer deficit)는 254억유로로 전망

□ 2012~2015년 경제 및 재정 전망 (Economic and Budgetary Outlook)

○ (경제전망) 2012년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실질GDP 기준으로 약 1.6% 달

성 전망

－한편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과 달리 내수경기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둘 

간의 이러한 간극이 경제성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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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Ⅵ-3> 각종 경제지표 전망

○ (재정 전망)

－ 2012년 재정적자는 136억유로(GDP 대비 8.6%)로 전년 대비 24억유로 개선될 전

망이며 2013년 124억유로(GDP 대비 7.5%), 2014년 86억유로(GDP 대비 5%), 2015

년 51억유로(GDP 대비 2.9%)로 감소할 전망

－향후 4년간 조세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말에는 433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이나, 이는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에 비해 38억유로 적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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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Ⅵ-4> 재정 전망

□ 재정건전화 (Budgetary Consolidation)

○ 아일랜드는 2008년부터 강도 높은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

모함

○ 수입과 지출 간 큰 격차가 차입비용 인상을 유발하는 만큼 경제성장 및 대외신뢰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적자 감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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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P 규율인 재정적자 GDP 대비 3%를 201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2012~2015년에 124

억유로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계획함

－ 2010년 11월 EU/IMF 지원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2015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2.8%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2년 38억유로 규모의 적자감축을 위해 16억유로의 조세수입 증가 및 22억유로

의 지출삭감을 시행할 계획

<표 2-Ⅵ-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건전화 규모  

□ 세입 및 지출 계획

○ (수입) 고용 증가를 위해 직접세율 인상보다는 간접세율을 활용할 계획  

－ 2011년 예산에서 이미 소득세 인상하고 보편사회기여세(Universal Social Charge)

를 도입한 바 있음4)

－따라서 2012년에는 직접세(소득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구제금융에 따른 감축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소비세, VAT 등 간접세를 인상할 계획  

○ (지출)  

－ 2012년 지출의 상세한 내용은 ｢3. 2012년｣ 예산 참고

4) 보편사회기여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조세 수입의 약 40%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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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4년간 각 부처별 지출상한 설정 예정  

－공공서비스 개혁 프로그램(Public Service Reform Programme)을 통해 행정 및 간

접비용을 축소할 예정

∙ 2015년 말까지 공공부문 근로자를 37,500명 감축하여 총 282,500명을 달성하여 

250억유로의 인건비 (2008년 대비 15%) 절감 효과

3. 2012년 예산 

□ 2012년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2년 실질GDP 증가율은 1.3%로 전망

○ (재정전망) 2012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8.6%로 예상 

－이 경우 구제금융에 따른 2012년 목표를 달성할 전망  

□ 예산 기조 

○ 사회적 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성장·고용, 정부정책 개혁 등을 주요 기조로 삼고 

있음 

□ 예산안 내용 

○ (세입)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직접세(소득세)보다는 간접세를 통한 세수 확대  

－ (소득세) 개인소득세율과 소득구간 및 법인세율(12.5%)은 동결

－ (사회보장기여세) 저소득, 파트타임, 계절 근로자들의 면세 범위를 현행 연소득 

4,004유로에서 10,036유로로 인상 

－ (부가세) 표준세율은 21%→23%로 인상하되 관광부문의 경감세율(9%)은 동결 

－ (소비세) 담배세 25센트 증가 

－ (탄소세) 톤당 현행 15유로에서 20유로로 증가

－ (자본세)자본취득세율(Capital Acquisition Tax)과 자본이득세율(Capital Gains Tax)

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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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 2012년 지출은 작년 대비 19억유로 감소한 558억유로 달성 전망

－ 2012년 말까지 공공부문 근로자를 6,000명 감축하여 4억유로 절감

∙ 2008~2015년간 공무원 인건비를 총 35억유로 절감 계획 

－ (고용촉진기금, Labor Market Activation Fund) 특히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약 2

천만유로를 지원하여 6,500여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 (부처별 지출상한) 중기재정계획에서 예고된 다년간 부처별 지출상한이 발표됨

∙ 2012-14년 동안 총지출을 약 31억유로 감축할 예정인데 특히 사회보장(△12억

유로)과 보건지출(△2억 8천유로) 항목에서 많은 감축이 이뤄질 예정임

<표 2-Ⅵ-6> 2012-14년 부처별 지출상한 

출처: Comprehensive Expenditure Report 2012-14,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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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제정책

○ (경제성장 정책) 경제성장과 고용 증가를 위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기업과 R&D을 지원하기 위해 총 51억 4천만유로 투자 계획

－건설과 주택시장의 회복을 위해 상업용 부동산의 인지세율(stamp duty)을 현행 

6%에서 2%로 인하

－소액대출과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계획을 위해 2천만유로 지원 예정

4. 예산 절차 개혁

□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

으며 예산 절차를 개혁할 계획임 

○ 재정지출의 상한 설정 및 감시를 위해 예산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준비중임

[그림 2-Ⅵ-2] 예산개혁의 개요

○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Bill) 2011년 3월 재무부와 공공지출 및 개혁부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는 “Reforming Ireland’s Budgetary 

Framework” 문서에서 3개의 재정준칙(fiscal rule)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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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시정규칙(Public Finances Correction Rule) : EU 협약에 따른 기준( 재정적자 

3%, 정부부채 60%) 중 하나 혹은 두가지 모두 위반 시 매년 개선해야 할 기초재정

수지(GDP 대비)의 규모를 제시함

∙ 정부부채가 GDP 대비 90% 이상일 경우 매년 1.5%p를, 90% 이하일 경우 

0.75%p를 개선해야 함  

－신중한 재정 준칙(Prudent Budget Rule) : 중기재정목표 달성 시까지 구조적 기초

재정수지를 매년 최소 GDP 대비 0.5%p씩 개선해야 함

－지속가능한 지출증가율 규칙(Sustainable Expenditure Growth Rule): 경제 호황 시 

지출을 제한하며 지출 증가 시 반드시 세수확대 방안이 수반되어야 함

○ (중기지출계획, 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 향후 3년간 부처별 지출상한

을 설정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며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

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 (지출효율성 평가, Value for Money Review) 기존의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지출과 연

계를 보다 강화하고 “점수표(Balanced Scorecard)”를 도입하여 평가제도의 표준화를 

도모함 

○ (성과주의 예산, Performance Budgeting) 예산을 성과중심으로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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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포르투갈

□ 주요 일지

날짜 내용

’10.2 

∙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 공무원 임금 동결 및 공공서비스 축소, 은행 보너스의 과세 확대, 기업의 감세혜택 축소, 

공기업 민영화 확대  

∙ 의회는 감축안을 부결하고 일부 지자체의 부채를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

’10.3

∙ 긴축재정안 의회 제출

  - 15만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42%→45%)

  - 주식시장의 자본이득이 연간 500유로 이상일 경우 20%의 자본이득세 부과

  - 소득공제 및 각종 보험 관련 공제혜택의 축소 및 폐지 

  - 사회보장기여금의 과세표준 확대, 탈세의 예방방안 마련

’10.5 ∙ 의회의 긴축재정안 승인

’10.7
∙ 무디스의 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두 단계 강등 (Aa2→A1)

  - 재무건전화 부담으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 등을 감안

’10.10 ∙ 2011년 예산안 의회 제출 

’10.11 ∙ 2011년 예산안 의회의 승인

’11.1

∙ 2011년 긴축예산 집행

  - (지출삭감 방안): 공공부문 5% 임금 삭감, 고속전철 건설 연기, 지방정부 재정지원 축소

  - (세입 확대 방안): 부가가치세 2%p 인상(21%→23%), 소득세 공제 혜택 축소 

  - (재정제도 개선): 다년도 지출상한 및 공약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독립 재정

자문위원회 설치, 공공투자 관련 사업 감독기구 설립 등 

∙ 국채금리가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로 상승한 이후 ECB 매입으로 6.93%로 하락 

’11.2 ∙ 그리스 위기로 국채이자율이 위험수준인 7%를 상회함 

’11.3
∙ 정부의 추가긴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고 총리 사퇴

∙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8개월 만에 신용등급을 3단계 강등(예: 무디스 A1→Baa1 강등)

’11.4 ∙ EU·IMF에 구제금융 신청 

’11.5
∙ 포르투갈 정부는 780억유로 규모의 IMF/EU 구제금융 지원 조건에 합의

  - 재정적자를 GDP 대비 2011년 5.9%, 2012년 4.5%, 2013년 3%로 감축

’11.7

∙ 재정긴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

  - 연말보너스에 대한 한시적 과세(2011년),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포함

∙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4단계(Baa1→Ba2)강등하여 투자부적격으로 분류함

’11.10 ∙ 정부는 2012년 예산안을 발표함  

’11.11 ∙ 의회는 2012년 예산안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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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 배경

□ 포르투갈의 위기는 취약한 경제구조와 저조한 성장률에 기인한 것으로 미국발 금융위

기 이전부터 서서히 심화됨

○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재정수지가 악화됨  

○ 수입 의존적인 경제구조 또한 재정적자를 악화시킴 

□ 포르투갈의 재정 추이 

○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2009년부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함

－ 2011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5.9%, 국가채무는 100.8%를 기록할 전망

[그림 2-Ⅶ-1]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Sources: INE, Banco de Portugal and Ministry of Finance.

출처: Fiscal Strategy Document 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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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재정계획(Fiscal Strategy Document 2011-2015), 2011년 8월 

발표 

□ 주요 예측 및 전망

○ (경제성장) 실질 GDP는 2011년 △2.2% 2012년에는 △1.8%를 기록할 전망이며 2013

년 이후 양(+)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2012년 최고치 13.2%를 기록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 

<표 2-Ⅶ-1> 포르투갈의 주요 경제 지표 
(rate of change, %)

□ (재정건전화) 정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공기업(Stated Owned Enterprise) 개혁, 부문별 

지출감소 및 조세제도 개혁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고자 함 

○ (자원의 효율적 배분) 행정의 기능 및 효율성 제고 

－ ｢중앙정부 축소 및 개선 계획(PREMAC)5)｣을 실행하여 중복을 줄이고 운영비용을 

크게 감소할 계획

5) Central Government Reduction and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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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관리: 일반정부의 공무원 수 감소 및 임금 동결

－예산절차 개편 및 예산구조법(Budget Framework Law) 실행을 통해 지출삭감 

노력

∙ 예산구조법: 재정규칙, 다년도 예산 계획, 프로그램 예산, 발생주의 회계의 도

입 및 독립재정자문위원회 설립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함

○ (공기업 개혁) 민영화 및 합병, 임금제도 개편, 부채 절감, 거버넌스 강화 등을 주 내

용으로 함 

○ (부문별 지출 감소) 교육, 과학, 국가보건서비스(NHS),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서 공공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 지출 삭감 노력 

○ (조세제도 개혁) 과세기반 확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노력, 세정(稅政)구조 개혁, 

소득세 구조의 단순화 등을 실행하여 조세제도를 개혁하고자 함   

□ 2012년에는 GDP 대비 4.6%, 2013년에는 GDP 대비 1.9%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계획함 

(<표 2-Ⅶ-2> 참조)

○ 지출삭감 방안으로 공무원 임금 동결, 사회보장 및 보건지출 감축, 정부 운영비용 축

소,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 축소 등을 실시할 예정   

○ 세수 확대를 위해 VAT세율 인상, 세액공제 감소,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노력 등을 실

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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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Ⅶ-2> 2012-13년간 재정건전화 정책 수단 및 규모
 (단위: GDP 대비 %) 



SECTION 2 >>

156 | KIPF 재정동향 제8호

□ 2011~2015년 중기 재정 전망

○ 포르투갈은 IMF/EU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따라 재정적자를 GDP 대비 2011년 5.8%, 

2012년 4.5%, 2013년 3%를 달성해야 함

○ 재정적자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에 중기목표(Medium-term Objective)를 달성하

여 GDP 대비 0.5%를 기록할 전망

<표 2-Ⅶ-3> 2011~2015년 재정수지와 부채
(단위: GDP 대비 %)



주요국의 재정동향 >>

Ⅶ. 포르투갈 | 157

3. 2012년 예산안(2011년 10월 발표) 

□ 예산안(Law Proposal 90/2011)이 10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30일 승인됨

○ IMF/EU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반영하여 2012년 예산안은 작년에 이어 긴축기조 지속  

－예산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5.9%(2011년 추정치)에서 4.5%로 축소 계획 (<표 2-

Ⅶ-4> 참조)

○ 경제성장은 2011년 △1.9%, 2012년 △2.8%를 기록할 전망

<표 2-Ⅶ-4> 포르투갈의 주요 경제지표 

  

출처: 2012 예산안, Price Waterhouse Cooper, 2011. 11, 재인용

□ 예산안은 세수 확대를 위한 각종 세법 개정, 조세지출 축소 등을 담고 있음  

○ (법인세) 12,500유로 이하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던 12.5%의 경감세율이 폐지되어 과

세표준 전체에 대해 25% 일반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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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득세) 각종 소득세율이 인상됨 

－연 과세소득이 153,300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2.5% 연대세(solidarity tax)를 

부과

－자본이득세율을 20% → 21.5%로 인상함

○ (VAT) 일부 경감세율을 표준세율(23%)로 인상 

－경감세율이 적용되었던 일부 재화(탄산음료, 냉동음식, 스낵 등에 6%)와 용역(식

당과 각종 문화활동 등에 13%)에 표준세율(23%)이 적용  

○ 소비세(excise tax) 신설

－전기 생산자, 거래자 및 구매자를 대상으로 메가와트당(전기소비량) 0~1유로의 소

비세 부과 예정 

○ 소득세의 공제 축소  

－개인이 건강비용 관련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현행 30%에서 10%로 축소  

－과세구간별로 세액공제 상한선을 도입하고 일부 고소득 구간에서 공제를 폐지

과세 가능한 소득 세율 2011년(현행) 2012년(예산안)

      ~   4,898 11.5 무제한 무제한

 4,898 ~   7,410 14 〃 〃

 7,410 ~  18,387 24.5 〃 1,250

18,387 ~  42,259 35.5 〃 1,200

42,259 ~  61,244 38 〃 1,150

61,244 ~  66,045 41.5 〃 1,100

66,045 ~ 153,300 43.5
과세소득의 1.6666% 

(단,1100유로 미만)
0

153,000 ~ 46.5 1,100 유로  0

<표 2-Ⅶ-5> 2012년 변경되는 과세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단위: 유로, %)

출처: 2012 예산안, Price Waterhouse Cooper, 2011. 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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